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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

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

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

은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농업 자조금 20년의 성과와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자조금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자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적·제도적 기반과 내용을 검토하고, 자조금단체의 관리·운

영 실태, 선진국 자조금 제도의 조사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

였다.

생산자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가려는 자조금 제도의 발전은 장기 침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

업의 활로를 트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이와 같은 비전과 기대에 

부응하는 자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위해 아낌없이 자료를 제공해준 자조금단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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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논의된 우리나라 자조금은 20

년 전 출범하여 현재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 

제도는 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수산부문 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농업부문 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중장기 비전이 마련되지 않았

다. 대부분의 자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관

리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산자조금을 제외한 농업부문 자조금 전반을 대상으로 자

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단계 등을 감

안한 자조금 유형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조금 

유형은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의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세 가

지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외국 자조금제

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미국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관련 전문

가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자조금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

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단체만으로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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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일부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 운영이 가능하며, 자조

금의 자기 발전동기가 약해서 영세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자조금

의 역할 분담 불명확,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낮은 인식도, 자조금의 거출안 

확립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자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

다. 첫째,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생산자가 조성하는 자조금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과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자조

금의 발전단계별로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의무자조금 준

비단계에 있는 자조금은 설치요건을 개선하고,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

자의 인식제고와 참여확대에 역점을 둔다. 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

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조금의 존폐문

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

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방송의 직접광고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막는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을 법

규에 의해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으로 존속 

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여덟째, 품목 성격에 따라 ‘자율적 수급조절’이 의미가 다를 것이

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자조금의 정관에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해야 한

다. 아홉째, 영세자조금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공동

사무실, 회계, 광고회사 등)을 강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열째, 자조금 소비

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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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s and Improvement Plan
for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in Korea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have been operating for about 20 years in 
Korea. They commenced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agricultural produ-
cers' interests in response to the openness of agricultural markets. Although 
there 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checkoff programs, some limi-
tations remain in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sug-
gest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in Korea.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whole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which are sub-
sidized in the form of matching fund by the government, except fisheries 
checkoff programs. Prior to starting research, we examined the issues of 
checkoff programs through previous studies. Information and opinions on 
checkoff programs were collected through visits to checkoff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S. checkoff boards and offices) and the government spon-
sored evaluation team which assesses the operations of horticultural check-
off programs.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discussed in the 
policy forum held by KRE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suggest ten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checkoff progra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irst, it is time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checkoff programs from “initiation of check-
off programs” to “'soundness of checkoff programs”. Secon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checkoff programs should be categoriz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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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groups: mandatory checkoff programs, mandatory checkoff programs 
in the preparatory phase, and voluntary checkoff programs. Third, for the 
mandatory checkoff programs,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etting the government collect levies. Fourth, con-
tinua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gram should be decided by all members, 
not by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Fifth, the Livestock Checkoff Act, 
which prohibits the use of government subsidy for TV or radio advertising, 
should be revised. Sixth, the ceiling on operating expenses for checkoff 
programs needs to be flexible to be adjusted if needed. Seventh, to encour-
age the voluntary checkoff program to move to mandatory program, the 
rate of government subsidy needs to be lowered for the voluntary programs 
older than 10 years. Eighth, the “voluntary supply-demand adjustment”, 
which is one of the functions of the checkoff program stated in the 
Checkoff Act, should be selectively applicable to individual commodity 
checkoff program under its article of association, allowing for its unique 
features. Ninth, cooperation among small checkoff programs will be desir-
able and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Tenth,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heckoff programs, 
data management and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and supervised in a 
scientific manner.

Researchers: Seong-Jae Park, Joon-Kee Park, Wonho Chung,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2. 1～2012. 12
E-mail address: seongja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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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농업 부문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양계(산란계)를 시작으로 현

재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기금규모는 770억 원

(2011년 기준)에 이른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시작되면서 시장개방

에 대응한 농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도입된 자조금은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제는 생산액 기준 30대 품목 중 쌀, 콩, 고구마 등 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 자조금이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자조금의 선진국인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 비해 출발이 늦었으면서도 여

러 품목으로 자조금단체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하 농발법) 에 자조금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축산물소비

촉진등에 관한 법률1(이하 축산자조금법), 2012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으로 농수산부문의 의무자조

금의 운영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완성하였다. 또한 자조금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출한 자조금에 근거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조금 조성을 유

인하고 있다.

자조금이 생산자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결성되기는 하였지만, 자조금 

1 이 법은 2011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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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품목이 늘어나고 정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의무자조금인 3대 축산자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 운용

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농식품부, 2010). 따라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

전을 유도하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

소리가 높다.

농식품부는 2010년 자조금T/F를 조직하여 자조금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 자조금

은 전반적으로 성장 초기단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부문 품

목에 자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조금의 조성을 촉진하는 쪽에 법과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수의 자조금이 생산자의 자율적인 이익보

호 조직으로서의 본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시

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같은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는 자조금이지만 축산

과 원예·수산부문으로 법이 따로 제정되어 운영되면서 자조금단체의 규정에

서부터 기관에 설치 등 운영원리가 다르다. 한우, 한돈, 낙농자조금과 같은 

성숙단계의 의무자조금과 자조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품목조합

연합회 같은 자조금단체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자조금 전반에 대한 명확

한 정책방향과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조금의 법과 제도, 자조금의 

관리·운영 실태의 파악과 진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중장기 정책방

향의 설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부문 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

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조금의 법적 제도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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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 각 자조금 단체의 관리운영 실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구체적

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 자조금의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전단계와 운영 규모와 경

험 등을 감안하여 자조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조금

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미국과 호주 등 선진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제도

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자조금에 관한 연구는 자조금 제도, 자조금의 운영 

및 관리, 성과 평가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1986년부터 자조금을 소개하는 

글이 기관지에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1983년에 처음 시

작되었다. 여기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검토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최

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자조금의 제도 연구

우리나라에서 자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한국자

조금연구원, 2009). 자조금의 소개와 제도도입의 선구자인 박영인 박사는 

1986년 5월 “축산부문의 자조금제도 구상”을 대한양계협회 교육자료로  발간

하였고, 이어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미국사료곡물

협회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를 발간하였다. 이어 김병호(1987), 민병렬(1987),

허신행 외(1988), 미국곡물사료협회(1988),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1992)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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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제도의 소개와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 또는 교육 자료들이었다.

이후 한국자조금연구회에서 자조금제도의 추진상황(1993, 2004), 자조금제

도의 정착 방안(2000, 2001) 등의 연구를 통해 제도의 구체화에 관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영인 박사는 2004년 자조금 20년 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자

조금 제도의 논의와 제도화와 관련한 자료와 역사를 정리하였다. 한국자조

금연구원은 2009년 자조금 백서 를 발간하여 자조금제도의 발자취를 정리

하였다.

김동환 채성훈(2006)은 정부사업, 농안기금, 자조금 사업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각 사업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

였다. 또 자조금 규모가 영세한 일부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통합관리위원회

나 공동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와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였다. 자조금을 시행하여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는 자조금 운영을 지

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자조금 참여농가

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조금제도가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전국단위 자조금만을 집착할 것이 아

니라 생산농가의 분포나 응집력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자조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기풍(2008)은 호주 자조금 제도에 대해 개별자조금별 운영지침과 법령

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우리의 자조금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였다. 그는 정

부기관에 의한 자조금의 직접 징수, 주기적인 사업의 운영 및 성과 평가, 자

조금의 사용과 관련 정보를 납부자에게 공지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김종훈(2007)은 우리 자조금과 미국 자조금제도를 비교하여 법령의 제정,

운영주체의 확실한 정립, 대의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보조금의 용도 지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자조금의 부과

대상을 연관 산업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농가의 거출금 납부 거부에 대

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용선 외(2010)는 품목유형별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의 유통명

령, 수급조절, 자조금의 기능과 역할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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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유통명령과 수급조절도 자조금에서 흡

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예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는 파프리카와 난 등 

소수품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범 품목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나. 자조금의 운영 관련 연구

우리의 자조금 제도는 자조금 회원이 납부한 기금에 상응하여 정부가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나라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국가 재정이 투

입되는 만큼 제도 운영의 투명성 요구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지만 운영수

준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자조금의 예산 대비 운용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낮고, 미집행액에 대한 분

석도 안 되고 있다(한성일, 2010; 박종수 외, 2011). 자조금단체가 분리되지 

않고 생산자협회가 자조금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협회비와 자조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농식품부, 2010).

자조금 관리기관 간의 규모와 전문성의 차이가 크고, 일부 품목은 관리운

영과 업무 능력이 미숙하다(허태웅, 2010). 이용선 외(2010)는 자조금 담당 인

력은 축산 부분은 평균 3.4명인 데 비해 원예부문은 1.8명이며 그나마도 다

른 업무와 겸무하는 비율이 높아 전문성 제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대부분의 자조금이 기금 조성규모나 사업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모든 자조금이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비

용이 많이 드는 구조이다(김동환 채성훈, 2006; 이용선 외 2010). 이기풍

(2008)은 도축 및 집유장에서 징수하는 거출비용은 호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업무효과는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생산자가 자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조합 등이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

으며, 생산자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자조금 제도가 파행적이며 제

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참여의식의 문제가 심각한 품목도 있다(김동환, 채성

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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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조금 부과대상자를 생산자 중심으로 좁게 생각함으로써, 실질적

인 수혜자 그룹 일부의 무임승차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자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

이다(김종훈, 2007; 김동환 채성훈, 2006; 이용선 외, 2010; 노재선 외, 2004).

자조금의 지출이 소비·홍보, 정보서비스 등에 집중되고 교육, 조사 연구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박종수 외, 2011; 농식품부, 2010). 회원이나 사

회 전반에서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자조금 제도의 기초가 허약

한데도 교육과 조사연구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 자조금 운영의 성과 평가 연구

임의자조금 형태로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의무자조금

이 도입된 지도 8년이 지났다. 사회적으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

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구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수행된 자조금 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결과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이기풍, 2008).

자조금의 소비홍보 효과 등을 측정한 연구(박종수 권용대, 2001; 노재선 

외, 2004; 유도일 김관수, 2005; 김민경, 2008; 노경상 외, 2011; 박종수 외,

2011)들은 대체적으로 소비홍보 지출비당 농가의 추가순수익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종수 외(2011)는 양돈농가의 경우 1원 지출당 5.4원의 

편익이 있고, 유도일·김관수(2005)는 1원당 23.7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

으나 데이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결과치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될 수 있

음을 시사하였다.

양돈, 낙농 등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고 거출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기금

규모는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자조금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을 늘리거나 거출금의 단위 기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민경 외(2007)는 양돈자조금의 적정규모를 계측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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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자조금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거출비율 0.16%를 

0.5%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2. 시사점

선행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자조금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보완해야 할 부분

이 많고, 관리운영이 미숙하지만 운영성과는 상당히 높다고 요약될 수 있다.

자조금의 제도 측면에서 보면 정책사업과 자조금사업의 중복 또는 역할분담

이 명확하지 않고(김동환, 채성훈, 2006; 이용선 외, 2010), 자조금의 운영주

체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대의원회의 권한과 기능도 약하다는 지적

이다(김종훈, 2007).

자조금의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운영의 미숙, 투명성의 부족, 자조금 

집행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지적된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하고자 2011년 의원입법으로 농

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 

2012년 2월 공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적 미비점이 있고 자조금의 관리·운용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조금 효과는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제도도입의 초기 현상 때문일 수 있

다. 즉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도입 초기에는 그 효과가 

체증하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체감단계를 거쳐 나중에는 부작용의 누적 등으

로 효과 자체가 감소하는(비용이 효과를 초과하는) 쇠락의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할 때,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여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해서 자조금제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 분석에서 깊이가 덜한 느낌이고, 정책의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제도적 틀을 구성하는 

법률 검토와 그 구조의 이해가 없이 제도 운영의 현상만을 보았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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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제도의 본질에까지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조금 제도

의 역사성을 같이 보는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제도와의 단순 비교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현실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는 적

용가능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한다. 자조금의 개념조차 확실치 않던 시기에 수급안정과 물가

관리의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도입하였던 우리 농정의 배경을 감안하고, 생

산자단체 중심의 제도도입이 불가피하였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운영

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축산과 원예작물의 자조금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

자조금법 은 수산자조금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

산자조금은 제외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한 제도의 문제와 대책 파악과 부족한 

분야의 정리, 자조금단체 방문 조사, 외국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

에 대한 분석, 미국 자조금단체 방문 조사,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활용하였다. 정부, 자조금단체, 관련 기관(농식품부, 농

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자조금단체)의 방문조사는 직접 사업담당자

와 면담 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농수산자조금의 운영평가를 담당하는 유통공사의 담당

팀도 면담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국 자조금제도에 관해서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으며, 우리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 자조금에 대해

서는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중간결과를 정리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 기관, 자조금단체 대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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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토론회(2012. 9. 21)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를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방안’으로 하여 건국대 김민경 교수, 농식품부 김완수 

과장, 연구책임자가 발제를 하고, 정부, 학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

회, 자조금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결과는 본 보고서에 반영

하고,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제2장

1. 자조금의 목적과 의의

1.1. 자조금의 목적

자조금(self-help funds)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조달한 재원을 말한다. 협의로 법적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에 의해 의무적 또

는 자발적으로 부과·수금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으로 정

의된다(박영인, 2004).

자조금은 집단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된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산자 개개인 또는 산업의 한 부분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문제일 경우 산업 차원에서 그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

기 위하여 조성·사용되는 것이 자조금이다. 박영인(2004)은 자조금의 목적 

범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활동분야로는 자구대책, 생산자조직화, 공동위험

부담, 산업촉진, 정책형성의 참여, 산업의 장기발전 도모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 자조금법(농수산 자조금법, 축산 자조금법) 에서는 자조금의 용

도를 소비·홍보 촉진, 교육 및 정보제공,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소비촉진·품질 및 생산성향상·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조사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설

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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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의 목적은 조성집단의 이익증진에 부합하면 된다는 광의의 해석보

다는 제한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

는 데 초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제약조건하 최적해). 자조금단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자조금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활용, 제도

의 활용 등을 통해 자조금 투입 없이 또는 정책자금과 결합한 자금의 활용 

등 제약조건하의 최선의 결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서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선언적인 문구만 삽입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2. 자조금의 의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행

하여 돌아오는 혜택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 비용부담의 의사

를 갖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과잉생산 또는 가격의 급락 등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통명령(Marketing Order)과 같은 공동대응방안

을 만들어냈다. 나중에는 상품판매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시장상황이 나빠

지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공동기금으로 활용하였다. 신기술의 공

동개발, 정보의 공유, 교육, 수요창출을 위한 소비홍보, 마케팅, 시장개척 및 

수출 등을 위하여 공동모금을 한 것이 자조금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별 생산자나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들이지만 개별 생산자가 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

나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생산만 관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농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장 밖에

서 해결해야 할 일은 그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조직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

것이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발전에 따라 정

부의 역할과 기능은 비중이 축소되면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시장대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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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수급표 2009.

그림 2-1. 성장정체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한국농업과 주요 품목



제2장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제도14

키워가는 것이 정책의 큰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FTA를 추

진하여 글로벌화 속도를 높이고 있고, 개방에 취약한 농업부문은 강하게 생

존을 위협받고 있다(그림 2-1). 그만큼 농업 생산자의 자구 노력 필요성도 크

다. 농업부문 자조금은 이러한 정책배경과 경제발전 전략의 산물로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 비용을 거출해서 조성한 기금이지만 그 관리와 

운용에서 공익성을 요구받는다. 자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운용하여 기대한 바의 효과를 거둘 경우 사업참여자의 편익은 물론 사

회적 편익이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금의 관리·운용을 잘못하면 많은 피

해자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조성한 비용

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목적에 맞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감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더구나, 해당 품목의 생산자이면 의무적으로 부과금을 납부하

는 의무자조금의 경우에는 부과금은 일종의 세금처럼 강제부과된다. 이 경

우 자조금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비용

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

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자조금 부과에 반대하는 생산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하

여 사법부에 그 심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시작할 때에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있다. 이 때 자문변호사는 ‘의무

자조금 제도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납부대상자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제한으

로서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것으

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한국자조금연구원, 2009).

1.3. 자조금제도의 구조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등 자조금 납부자, 수납자, 관리·운용기구,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되고 그 관계와 행위를 규정짓는 법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납

부자가 부과금을 관리기구에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대납기관을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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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도매인 등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상인 등이 생산자를 

대신해서 생산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에서 해당 부과금을 자조금 관리기구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조금을 수납할 책임이 있는 관리기구(자조금관리

위원회)는 자신이 직접 수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할 경우 도축장과 같은 

곳에 부과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자조금 관리 문제는 

자조금의 회원(납부자), 납부 대행자, 수납대행자, 자조금관리기구, 감독기구

를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의 관리를 의미한다. 협의의 자조금 관리문제는 자

조금단체 또는 관리위원회에 의한 자조금의 수납과 지출 등 자조금의 운용,

사무국의 관리 등을 의미한다.

자조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조금의 징수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과지점이 명확하고, 거출의 방법이 효과적이어서 부과

금을 명확하게 모두 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부과지점은 생산자의 판매

액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명확성), 그 지점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가능

성이 높고 징수비용이 저렴해야 하며(징수가능성), 부과지점을 거쳐서 판매

되는 비중이 높아야 부과대상 자조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다(효과성). 이

러한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자조금이 낙농자조금이다. 우유는 

100% 집유장을 통하여 가공·유통되므로, 낙농가의 판매액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100%에 가깝게 징수할 수 있다(박영인, 2004).

납부자(생산자 등)
부과 지점

명확성

징수가능성

효과성

자조금관리기구

대납기관

수납기관

그림 2-2. 자조금제도의 구조와 기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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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

한국자조금연구원(2009)은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다음 7가지를 제시

하였다. 이 분류는 학계의 정설은 아니나 자조금제도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

라 할 수도 있고, 자조금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해

할 수도 있겠다.2

① 무임편승의 배제: 자조금의 수혜를 받은 그룹 중 일부만이 부과금을 부

담하고, 일부는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치한다면 결국 아무도 부담하

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도는 실패하게 된다.

② 법정 자진부과: 생산자 결의에 따라 입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 부과

하는 자진부과(self-imposed)의 제도이다.

③ 수익자 부담: 자조금사업으로 받는 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체적으로 판매액(사업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④ 극소액을 분담: 자조금을 부담하는 생산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고, 자

조금으로 인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소액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조

금법은 자조금의 용도로 ‘자율적 수급조절’을 적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급

조절의 효과를 갖도록 자조금을 운용하려면 자금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에 

‘극소액 부담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⑤ 거래시점에서 자동 공제 수금(check-off): 생산자가 처음 판매하는 지점

(the first point of sale), 즉 도축장, 집유장, 공판장 등과 같은 조직화된 장소에

서 부과금을 공개적으로 수금하도록 한다. 이는 자조금 거출의 투명성과 효

율성, 효과성을 높여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한다.

2 연구자에 따라 이 조건을 자조금제도의 전제조건(민재윤, 2005), 자조금제도의 

특징(박종수 외, 2011), 자조금제도의 성격(한국자조금연구원, 2009)으로 설명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각 항목의 내용을 보면 자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한 원

칙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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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부자단체에 의한 관리: 자조금은 납부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자조

조직이고 자율조직이 운영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한 관리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독해서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⑦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램: 자조금은 생산자의 자조조직에 의해 운

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감

독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조금은 정부가 자조금사업을 촉

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은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램인 셈이다.

2.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2.1. 법적 근거

자조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법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농

발법) 이 처음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산

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생산자의 자구노력 일환으로 자조금제도

를 선택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1992년 임의자조금으로 양돈자조금과 양

계자조금이 만들어졌다.

농발법 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①,

②)”는 규정을 두었다. 이 같은 법규정은 신조어인 ‘자조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없을 뿐더러 자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자금의 용도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한국자조금연구원, 2009). 즉, 농수산물

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자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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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과 그 시행령에

서 자조금제도의 근거와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임의자조금으로 만들어졌다.

축산업계에서는 양돈과 양계가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면서 곧 한계가 있

음을 알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축산물소비촉진

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축산의무자조금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4년 양돈자

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무자조금시대를 열었다. 이 법은 축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로 개정되어 2012년 7

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농안법 에 근거한 원예부문 자조금이 급속하게 늘어났으나 그 운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2012년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 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농수산부문의 자조금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

추게 되었다.

2.2. 자조금제도의 틀

우리나라 자조금법(축산자조금, 농수산자조금) 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

조금을 구분하여 자조금의 목적, 자조금단체의 구성 주체, 운영에 필요한 기

관 및 자조금의 설치·폐지기관, 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제도의 틀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와 그 운영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2-1).

농수산자조금법 과 축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의 정의와 

기관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의 구성주체인 

농수산업자를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축산자조금법 은 구성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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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법 축산자조금법

자조금단체 구성 주체
농수산업자: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축산업자: 국내 축산물
생산자, 가축 사육자

의무자조금 기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대납기관 대납기관

수납기관 수납기관

임의자조금 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표 2-1. 자조금단체 구성 주체 및 기관

축산업자로 하고, 축산업자는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축산

물을 생산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법

에서는 생산자 외에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자조금제도를 왜곡

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의무자조금 기관으로 농수산자조금법 은 총회,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

리위원회, 대납기관, 수납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자조금법 은 총회를 

두지 않고 있다. 축산자조금이 총회를 두지 않는 것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기능을 모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자조금은 비록 총회와 대의

원회를 모두 두도록 되어 있으나,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축산자조금과 마찬가지로 총회의 기능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의원회의 경우 축산자조금은 행정구역을 선출구로 하여 선출하되 총수

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로 하며, 선출구별 대의원 수는 축산업자 수 및 가

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그리고 대의원 선출 시 선출구 축산업

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

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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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극단적인 경우 동일 선출구에서 아무리 많은 축산업자가 있더라도 1명

이 사육가축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축산업자는 모두 투표하지 

않고, 혼자만 자신에게 투표해도 유효하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생산자의 자

발성을 단결의 원천으로 삼는 자조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물적 중심의 

운영논리이고 비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은 재적 농수산

업자가 1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기

관인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농식

품부 공무원, 수납기관, 민간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

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과 운용계

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보고, 기타 총회 또

는 대의원회 위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일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조금단체 내

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점은 미국, 영국 등 

자조금 선진국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대비해보면 우리나

라 제도가 더 자율적인 측면이 있다.3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한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여 소규모 자조금

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자조금의 관리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위원회

를 두어 자조금 운용을 맡도록 하고 있다. 총회와 대의원회 같은 기관에 대

한 규정은 없으며, 임의자조금단체 대표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와 농식품부

3 미국은 연방자조금의 관리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주자조금은 주지사가 관리위

원을 임명하고, 영국, 뉴질랜드 등은 해당부처 장관이 위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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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설치

요건

[축산]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 2/3 투표와 2/3 찬성
[원예]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 총
회(또는 대의원) 2/3 투표와 2/3 찬성

[축산] 농식품부의 설치계획
서 승인 → 축산업자 5/100
서명
[원예] 농수산업자 1/10 서명
→ 장관승인

조직

[축산] 대의원회(30～250명 - 자조금 설
치 및 폐지, 금액 결정), 의무자조금관리위
원회 (17～25명), 사무국
[원예] 총회(설치 및 폐지, 금액, 한도 결
정), 대의원회(농수산업자 150명 초과 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11～21명), 사무국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15명
이하)

거출

한도

[축산] 1천분의 5 이내
[원예] 1천분의 10 이내(품목특성에 따라
장관승인하에 산정기준, 한도변경 가능)

제한 없음

납부

방법

[축산] 중도매인, 수납기관 지정
[원예]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축산] 중도매인, 수납기관
지정
[원예]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폐지

요건

[축산]
1. 축산업자 1/10 이상 또는 축산물 1/4
이상 생산자 서명 → 폐지요청 → 투표
2. 축산업자 1/2 이상 요청 → 자동폐기
[원예]
1. 농수산업자 1/10 이상 서명 → 폐지요
청 → 투표
2. 농수산업자 1/2 이상 요청 → 자동폐기
3. 생산량(액) 비중 50% 이하 시 정부의
개선조치 명령후 미개선 시 폐지명령

1. 5/100 이상 서명 → 폐지
요청 →투표
2. 1/2 이상 요청 → 자동폐기

벌칙

[축산] 과태료부과(미납 시 1천만 원)
1. 자조금의 용도 위반
2. 의무거출금 수납의뢰거부 및 수납중단
3.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4. 의무자조금 폐지후 수납지속
[원예] 과태료부과(미납 시 1천만 원)
1. 자조금의 용도 위반, 공시위반
2. 의무거출금 미납 및 미대납, 수납의뢰
거부 및 수납중단
3.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4. 의무자조금 폐지 후 수납지속
5. 평가보고서 거짓 제출 및 미제출

없음

표 2-2. 자조금제도 전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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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임의자조금단체 대표가 지명하는 학계 및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의자

조금의 경우는 자조금단체에 운용을 자조금단체에 자율에 맡기되, 특히 단

체장의 권한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과 그 변경

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

용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3. 문제점

우리나라 농업부문 자조금제도를 법적 근기와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자조금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법률 내용이 산업 간(원예와 축산) 일관성이 없다. 둘째, 우리 자조

금제도는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운용이 될 수 있어 자조금제도의 취지와 어

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 산업 간 법논리의 일관성 결여

축산자조금법 과 농수산자조금법 이 규정하는 내용과 체계를 보면 법논

리가 다르다. 축산자조금법 은 자조금의 설치를 축산단체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의 관리주체가 축산단체이거나 그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그 운용을 책임지도

록 되어 있고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와 직접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지만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임의자조금의 경우에는 축산단체가 운용·관리한다( 축산자조금법 제

28조①)고 못을 박아놓았다. 그런데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와 농협중앙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축산단체가 축산업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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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원으로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단체와 축산단체

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지 않다.

반면 농수산자조금법 에서는 자조금의 설치, 운용, 폐지 등의 전반에 걸

쳐 그 주체를 자조금단체로 명확히 하고 있어 축산자조금법 보다는 진일보

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에서 논하기로 한다.

축산자조금법 과 농수산자조금법 의 법논리에 차이는 의무자조금의 기

관인 총회, 대의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축산자조금법 은 총회

를 따로 두지 않고 대의원회만으로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

는 반면 농수산자조금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총회가 없다

는 것은 자조금의 회원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의원을 통해서

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회원의 숫자가 많아서 직접적인 의사참

여가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경우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서 총회의 역할 중 대부분을 대신한다. 하지만 단체의 존폐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회를 통하지 않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농협법 에서도 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해놓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의 자조금도 모두 자조금의 설치와 폐지는 회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다. 이런 점에서 농수산자조금법 은 축산자조금법 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법12조①항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

정하고,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자조금법 과 같은 내

용이 되어버린다. 즉 농수산자조금 역시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를 거치지 않

고 대의원회만으로 의사를 결정해도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같은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는 자조금의 법적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축산자조금이 앞서 자조금제도를 도입했고, 원예부문은 다른 법( 농안법 )의 

적용을 받아 운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조금제도의 정

체성과 관련된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의 독립여부, 자조금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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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핵심이 될 기관의 설치와 그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조금제도의 원형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조금

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그 운영원칙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나. 자조금제도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 구성주체인 생산자의 범주에 생산자단체

를 포함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은 의무자조금이라 하더라도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없다. 농수산자조금은 기관으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만 대의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축산자조금법 은 대

의원을 선출할 때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와 폐지 결정 투표에서 사람이 아닌 

가축의 사육두수를 투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

한 규정은 기존의 생산자단체를 자조금단체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

움을 주었지만 자조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나쁜 조항이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자조금단체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

체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농수산업자의 정의에서 농어업인 등 생산자는 

물론 그 생산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도 농수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자 회원이 없이 생산자단체만으로도 자조금단체의 

조성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존의 농협 내의 품목별협의회의 회원조합을 회

원으로 한 자조금이 원예부문에 다수 출현하게 한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생

산자인 농업인들은 자조금이 무엇인지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

른 상태에서 생산자들이 자발적을 조성한 자조금이란 이름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대의원회를 

통해서 자조금의 설치·폐지와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

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부과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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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리적 근거가 확실히 확보되도록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자조금법 은 전체 회원의 의사가 아닌 대의

원의 의사만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제도를 “공공의 복

리를 위해 납부대상자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자조금

연구원, 2009)”는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조금사업 참여자(회원)에게 적어도 

참여여부를 직접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한다. 더구나 직접투표의 결과와 대

의원투표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만의 

결정은 합리성은 더 약해진다.4

4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2000년 미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는 전

체 유권자의 48.38%의 지지를 얻어 조지 W. 부시의 47.87%에 앞섰음에도 선

거인단수에서 부족하여 당선되지 못하였다.





자조금 운영 실태 분석 제3장

1. 분석 방향

농업부문 자조금은 출발시점, 자조금의 성격(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관

리·운영 실태, 발전단계 등에서 자조금 간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자조금을 

한 그룹으로 놓고 평균적인 분석을 할 경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으로 자조금을 구분하였다. 우선 자조금

의 성격에 따라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을 구분하고, 임의자조금 중에서도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자조금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이 외에도 

자조금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상이 34개여서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한다고 해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분석단계는 자조금 전체의 모습을 개관하는 자조금의 조성 실태, 기금규

모와 성장 추이 등은 총괄적으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각 자조금에 대한 분석

은 유형별 그룹으로 묶어 자조금의 개황, 관리·운영, 거출, 용도 및 운용 실

적분석 등을 공통적인 분석항목으로 채택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특이사항으로는 의무자조금 품목의 경우 자조금별 기금의 

적정규모를, 임의자조금의 경우에는 ‘자조금의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항목으

로 추가하였다. 의무자조금은 거출률이 100% 수준에 이르면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을 신규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과금의 거

출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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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수산자조금에 대하여 운영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부문에도 임의자조금이 있지만 운영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원예부문 자조금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자조금 조성과 성장 추이

2.1. 자조금의 조성

농업부문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양계(산란계와 육계 포함) 임의자조금

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더 이상 자조금 조성이 없었으나 1999년 낙농자조금

이 결성되고 2000년 파프리카, 참다래 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급속히 확대되

어 현재 34개 품목(원예 25개, 축산 9개)에서 운영중이다. 이 중 의무자조금

은 한돈(양돈), 계란, 낙농, 육계, 한우 등 5개 축종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의

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조금 선정 기준으로 품목별 대표조직 또는 생산액이 30위 안에 

포함된 품목을 이용하였는데, 이 조건에 들지 않더라도 생산자의 의사가 확실

하고 자조금을 운영할 기구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조금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다. 대표조직 또는 30대 품목에 드는 품목 중에서 아직 자

조금이 결성되지 않은 품목은 쌀, 버섯, 콩, 고구마, 호박, 무, 볏짚 등이며, 이 

조건에 들지 않지만 생산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는 복숭아,

자두, 참다래, 육묘, 가지, 난, 분화, 절화, 친환경농산물, 양록 등 10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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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성격 품 목 명

원
예

임의
(25품목)

(’00)파프리카·참다래, (’03)감귤·사과·난, (’04)단감·배·분화,

(’05)양파·가지·토마토·절화, (’06)참외·딸기·친환경농산물, (’07)

육묘·인삼, (’08)오이·복숭아·자두, (’10)포도·배추·고추·마늘,

(’11)백합

축
산

의무
(5품목)

(’92, ’04)한돈, (’92, ’09)양계, (’99, ’06)낙농, (’03, ’09)육계,

(’05)한우

임의
(4품목)

(’04)양록, (’07)오리, (’09)양봉, 육우

주: 1) 제시된 자조금 외에 팽이버섯은 ’06과 ’08, 우엉은 ’07, ’08, ’10에 자조금 사업이 

시행된 바 있음. ’12에는 밀자조금과 풋고추자조금이 승인되었고, 난과 자두자조

금 사업이 중단되었음.

2) ’10에 포도와 배추 품목 자조금 사업의 시행주체를 새로 승인. 포도자조금은 시설

포도(’03)와 노지포도(’05)자조금 사업을, 배추자조금은 겨울배추(’02)와 고랭지채

소(’03)자조금 사업 창구를 단일화하여 설치된 것임.

3) ( ) 내는 설치 연도. 의무자조금 5품목 설치 연도는 임의 설치 연도와 의무 설치 

연도이며, 한우자조금은 출범 당시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었음.

표 3-1. 운영 중인 자조금(2011년 기준)

품목별 대표조직 대표조직 없음 계

생산액

30대 품목

쌀, 고추(건고추, 풋고추), 인삼, 딸

기, 배추, 토마토, 마늘, 양파, 버

섯, 사과, 배, 감(단감), 감귤, 포도,

돼지, 한우(한육우*), 우유, 계란,

오리 19개

콩, 고구마, 호박, 무,

오이, 볏짚, 닭

7개

26개

30대 품목 외 파프리카, 백합, 양봉 3개 3개

계 22개 7개 29개

주: 1) 고딕체는 자조금이 결성된 품목

2) 30대 품목에는 건고추와 풋고추가 구분되어 있음.

3) 감은 단감만으로 자조금이 조성됨.

4) 버섯은 대표조직 명칭으로 표고버섯은 30대 품목으로 됨.

표 3-2. 품목별 대표조직과 30대 생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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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각 축산자조금 단체 및 협회.

그림 3-1. 품목/축종별 자조금의 기금 규모(2011년)

2.2. 자조금의 기금규모와 성장추이

2011년 자조금의 조성 규모는 축산자조금 9개의 총액이 622억 원, 원예 24

개(자두 제외)의 총액이 150.4억 원으로 총 772.4억원에 달하였다. 의무자조

금인 한우자조금이 329.7억 원으로 가장 크고, 한돈자조금은 175.2억 원, 낙

농자조금 67.7억 원으로 3대 자조금 총액이 572.6억 원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하였다. 이어 4위가 절화로 22.6억원이며, 파프리카(18.5억 원), 산란계

(17.8억 원), 감귤(16.2억 원), 친환경농산물(13.6억 원), 육계(10.3억 원) 등 6

개 자조금이 10억∼20억 원대의 규모를 보였다. 즉 위의 9개 자조금을 제외

한 나머지 24개 자조금은 기금이 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규모이다.

연도별 자조금 조성 추이를 보면 1992년 양돈(한돈)과 양계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10년 동안 5개가 추가로 조성되었으나, 2003년에는 4개가 늘어나

는 등 이후 2008년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원예부문 자조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2~3품목의 자조금이 만들어졌다. 원예 부문의 자조

금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존의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정부 보조금의 인센

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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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예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자조금 도입백서(2009).

축산 - 각 자조금단체 및 협회, 한국자조금연구원 자료집 3호.

그림 3-2. 부문별 자조금 성장 추이

이들은 자조금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자조금단체 결정에 관한 느슨

한 규정을 이용하여 기존의 생산자단체가 그대로 자조금단체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 많다5.

자조금의 숫자가 늘어나고 2004년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

서 전체 자조금 기금규모와 자조금당 평균 기금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

으나, 기금설립이 주춤해진 2008년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한 농업부문 33개의 자조금 중 24개 품목이 기금 규모 10억 원 미만으로 영

세하며, 전체의 1/3이 2007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의 미숙과 불안정성 등 초

기발전단계의 특징을 띠고 있는 형편이다.

자조금별 성장 내용을 보면 품목별 축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에 조성된 자조금은 설립 때보다 기금이 줄어들기도 해서 출발초기의 불안정

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예컨대 2003년 이전에 조성된 5개 자조금(양돈,

양계, 낙농, 파프리카, 참다래) 중에는 기금규모가 줄어든 자조금이 없으나 

2010년에 조성된 2개 자조금(고추, 마늘) 모두 2011년에 기금 감소를 보였다.

5 농수산자조금법(2012.2) 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자에 생산자단

체를 포함시켜 줌으로써 기존의 자조금단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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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예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자조금 도입백서(2009).

축산 - 각 자조금단체 및 협회, 한국자조금연구원 자료집 3호.

그림 3-3. 자조금 조성 추이와 자조금당 기금규모 추이

자료: 원예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자조금 도입백서(2009).

축산 - 각 자조금단체 및 협회, 한국자조금연구원 자료집 3호.

그림 3-4. 자조금 조성연도별 기금 설립 이후 연평균 기금 증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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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예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자조금 도입백서(2009).

축산 - 각 자조금단체 및 협회, 한국자조금연구원 자료집 3호.

그림 3-5. 품목별 자조금의 설립 이후 기금의 연평균 증가율

3. 의무자조금 운영 실태

3.1. 의무자조금 개황

현재 의무자조금은 축산 5개 품목(한돈, 낙농, 한우, 계란, 육계)에서 시행

되고 있다. 이 중 3대 자조금인 한돈, 한우, 낙농은 의무자조금 시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거출률도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

적 안정된 운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계란과 육계자조금은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참여도가 

낮아 거출률이 낮고 기금규모도 영세한 상황이다. 계란과 육계자조금은 사

무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자조금 사업실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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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금규모
(억 원)

거출률(%)
자조금
시행연도

의무자조금
시행연도

한돈 175.2 89.7 1992 2004

낙농 67.7 99.9 1999 2006

한우 329.7 93.7 2005 2005

계란 17.8 약 50%1 1992 2009

육계 10.3 참여농가율 50% 미만2 1992 2009

주: 1) 계란자조금 사무국. 2) 육계자조금 사무국 

자료: 각 자조금 단체

표 3-3. 의무자조금 현황(2011년 기준)

임의자조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란과 육계자조금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것은 2009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데다, 다른 축종에 비해 상품의 유통경로가 복

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거출금을 수납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약 50%에 그치고, 육계자조금은 대상 농가 

중 50% 미만이 자조금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자조금의 관리 운영

축산자조금법 은 의무자조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5명 포함 총 30~250명으로 구성), 관리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

명 포함 총 17~2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대의원)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의무자조금 모두 외형상으로는 대의원회, 관리위

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조금 본연의 취지와 부합

하지 않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의무자조금 관리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회의 대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주요한 의결기구로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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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자조금단체 홈페이지 및 사무국.

그림 3-6. 의무자조금 관리기구 조직도

리위원의 과반수를 선출하는 등 전체 농가 또는 축산업자를 대표하여 자조

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해야 하나 현 축산자조금법 과 자조금단체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자조

금법 제8조 ④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 축산물의 2/3 이상을 생산

하는 축산업자가 대의원 투표에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농위주의 대의

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축산자조금법 시행령에서도 선거구별 대의원

수 배분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다수의 소농들의 권익을 대변

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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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무국의 경우, 육계를 제외한 4개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생산자협회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자조금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규모를 갖춘 사무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무국 직원 수(사무국

장 포함)는 한우 11명, 한돈 8명, 낙농 5명이며, 계란은 3명, 육계는 2명 정도

로서 이는 미국 연방양돈자조금의 80명, 플로리다주 시트러스자조금 42명 

등에 비교할 때 극히 영세한 규모임을 보여 준다. 특히 육계자조금은 별도의 

사무국 없이 생산자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직원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셋째, 한돈, 낙농, 한우 등 3대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현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보다 전문적인 사무국 운영이 필요하며 정교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계량

적 사업성과 평가와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예컨대 일정 기간(5년 등)마다 연

구용역을 통해 투자수익비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소비 홍보 및 광

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소비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비홍보를 자조금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미국자

조금의 경우 대부분의 자조금단체들은 일별 소비자 광고 데이터는 물론 실

제 광고가 방영된 시점의 분당 지출비용 데이터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

확한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하다. 연구개발에 많은 기금을 지출하는 호주는 

상당수 자조금의 사업평가를 ‘사업 수행 전’, ‘진행 중’, ‘완료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특히 매칭펀드 제공자인 정부는 사업 진행 중에 프로젝

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필요시 변경하기도 

하며, 사업완료 후 평가체계를 계량화·표준화하고 있다.

넷째,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

하여 관리주체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생산자협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 자조금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한돈, 낙농, 산란계, 육계 자

조금은 현직 협회 임원이 자조금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우는 전직 협

회 임원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농위주의 생산자협회의 영향

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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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거출기준

한 돈 출하 두당 800원

낙 농 납유 1리터당 2원

한 우 출하 두당 20,000원

계 란 노계수당 50원, 산란종계 300원, 산란중추 10원

육 계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

자료: 각 자조금단체 홈페이지 및 사무국.

표 3-4. 자조금별 거출기준(의무자조금 품목)

자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도 일부 자조금단체가 생산자단

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농들

의 소송에 연루된 바 있다. 1967년 임의자조금으로 시작되어 1987년 의무자

조금으로 전환된 연방양돈자조금의 관리위원회(National Pork Board)는 2000

년에야 비로소 연방양돈생산자협의회(National Pork Producer Council)로부터 

분리되었다. 1988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시작한 연방쇠고기자조금의 경우 10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Cattlemen's Beef Board)가 80명에 달하는 

연방쇠고기생산자협의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에 대부분의 

사업을 위임하고 있으며, 쇠고기자조금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중 10명이 생

산자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됨으로써 사업선정의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소송에 휘말려 왔다.

3.3. 자조금의 거출

한돈, 낙농, 한우 등 3대 축산자조금은 도축장 또는 집유장을 수납기관으

로 위탁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낙농의 경우 

도축장 변경이 용이한 타 축산 분야와 달리 유업체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거

출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한우와 한돈 자조금은 거출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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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자조금단체 홈페이지 및 사무국.

그림 3-7. 3대 의무자조금의 자조금 거출률의 변화 추이

90% 이상이지만 1차 고지 시에 80% 가량만 납부하고 이후 도축장과 미납농

가에 대한 사무국의 상당한 행정노력과 비용지출을 통하여 거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거출률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거

출을 위하여 한우와 한돈 자조금은 납부에 비협조적인 도축장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 담당기관인 시·도청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3대 자조금과 달리 육계와 계란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도

계장에서의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거출률이 저조하다. 육계는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수납하는데 개체 수가 많고6, 일부 비협조적인 도계장과 거출 거부 

농가들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 거출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대략 50% 미만

일 것으로 추산). 계란자조금은 출하되는 계란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

칙적으로 옳은 방법이겠지만,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계란이 많아

서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도계장에서 도계되는 산란계에 

6 도계되는 닭의 마릿수는 몇 만수가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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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생산액 거출액 상한(A) 거출액 실적(B) 거출액 비율(B/A)

한돈 45,446 227.2 80.3 0.35

낙농 16,517 82.6 36.7 0.44

한우 28,393 142.0 134.9 0.95

산란계 15,599 78.0 6.4 0.08

육계 21,860 109.3 5.3 0.05

주: 1) 생산액은 품목별 연간생산량 ×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2) 거출액 상한은 생산액 × 0.5%.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

각 자조금 단체.

표 3-5. 의무자조금 거출액 상한과 거출액 실적 비교(2011년 기준)

단위: 억 원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거출률이 저조한 실정이다(전체 약 1,400

농가 중 대략 500농가가 납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모든 계란이 

집하장을 통해 유통되고 거기에 자조금을 부과한다면 기금이 50억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일부 자조금단체의 경우 축산업자의 부과금 외에 관련 업체의 기여금

도 거출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조금사업에 있어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

가 반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조금법 에서 정한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만 부

과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1년 자조금 사업추진 내역에서 보면 한돈

자조금의 ‘축산물영업자 지원금 7,000만 원(종돈 5,700만 원, AI 1,300만 원)’

과 낙농자조금의 ‘시·군청외 지원금 1,000만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자조금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 자조금단체는 자조

금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거출액 증액을 고려할 수 있다. 현 축산자조금

법 제7조 ①에서 규정한 의무거출금의 한도(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를 감안할 때 한우는 거출상한에 육박하여 추가 증액

의 여지가 없으나 한돈, 낙농, 계란, 육계는 거출기준 또는 거출단가의 변경

을 통한 거출액 증액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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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 거출대상자에 대한 거출단가의 증액 

등 거출조건의 변경과 함께 자조금의 거출대상을 농가에서 유통업자, 가공

업자, 수출입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돈과 한

우자조금의 경우 국내 농가 외에 수입업자를 참여시킬 경우 국내산에 대한 

소비홍보의 제약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육가공업자와 사

료업자를 거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낙농의 경우는 집유

업체(남양, 매일, 빙그레 등 유업체들과 서울우유조합 등 조합들)도 자조금 

거출에 참여함이 바람직하며, 유업체들의 자조금 납부가 농가 납부율을 상

회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계자조금은 하림, 체리

부로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관련 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산

란계자조금도 유통업자와 사료업자들의 자조금 참여를 통한 규모 확대를 고

려할 수 있다.

3.4. 자조금의 용도 및 운용 실적

한돈, 한우, 낙농 등 3대 의무자조금의 사용 용도는 소비홍보, 교육 및 정

보제공, 수급조절 순으로 비중이 높고, 산란계와 육계자조금은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홍보, 운영관리비 순으로 지출하였다.

3대 자조금의 지출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체홍보 등 소비홍보에 

총지출액의 59%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에 22.7%를 지

출하였다.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3대 자조금 중 한우만 유일하게 39억 원(한

우자조금 총액의 13.7%)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의무자조금 단체는 수급조

절이 현 자조금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낙농의 경우는 낙농진

흥회에서 생산량 쿼터를 통해 공급을 조절하므로 별도의 수급조절이 필요하

지 않다. 산란계와 육계는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거출률이 낮으

므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가장 많이 지출(총지출액의 

65.5%)하였으며, 운영관리비는 영세한 자조금 규모로 인하여 3대 자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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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3대 자조금 산란계와 육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홍보 29,186 59.0 424 15.8

교육 및 정보제공 11,237 22.7 1,762 65.5

조사연구 2,034 4.1 172 6.4

수급조절 3,910 7.9 88 3.3

시장개척 - - - -

기타비용 77 0.2 - -

징수수수료 1,083 2.2 17 0.6

운영관리비 1,953 3.9 230 8.5

계 49,480 100.0 2,692 100.0

주: 자조금별 용도분류 기준이 달라 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각 자조금 단체 홈페이지 및 사무국.

표 3-6. 의무자조금의 용도(2011년)

단위: 백만 원, %

비해 높은 비중(총지출액의 8.5%)을 차지하였다.

의무자조금의 지출구성을 미국의 자조금과 비교해보면, 교육 및 정보제공

에 우리나라 자조금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자

조금의 경우 곡물류는 수출홍보 비중이 높고 다른 품목류는 내수홍보 비중이 

높으나 두 가지를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이 우리나라 의무자조금 홍보 비중보

다 더 높은 60~80% 수준을 보인다. 회원 또는 직원을 위한 교육은 미국의 자

료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그 비용을 달리 분류할 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자조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회원이나 

직원들의 교육 훈련이 그만큼 중요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조금에 비해 우리나라 자조금은 조사연구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미국 자조금은 건강과 제품 연구 등에 지출하는 비중이 

곡물류(6.8%), 유제품(5.5%), 육류·계란(5.3%)은 비교적 높으며 과실류(2.9%),

채소류(1.4%)는 약간 낮다. 반면 우리나라 자조금의 조사연구비 지출 비중은 

가장 규모가 큰 3대 축산자조금이 4.1%지만 원예자조금은 0.5%<표 3-1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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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류 채소류 유제품 육류·계란 과실류

국내홍보 5.2 51.8 70.1 54 43.1

TV 0 25.3 37.6 25.7 8.9

라디오 0.1 0 3.2 0 2

인쇄 0.1 7.4 17.6 8.6 1.4

매장(POS) 0 2.1 4.7 9.1 14

산업광고 0.2 9.9 4.6 1.7 6.5

기타(옥외 등) 4.7 7 2.2 4.5 6.6

수출홍보 36 17.5 0.7 16 21

영양교육 0 1.8 7.2 5.6 1

연구(건강, 제품) 6.8 1.4 5.5 5.3 2.9

PR 0.4 8.4 3.7 7.8 5.9

평가 0.6 0.9 1.9 0.6 0.7

경비 13.1 7.1 6.9 3.4 7.4

기타 37.9 11.1 3.9 7.4 18.3

자료: 김종훈(2007), 표 6

표 3-7. 미국 자조금의 지출원인별 자조금 사용 비율

단위: %

조)에 지나지 않으며, 축산자조금의 연구비 성격도 미국자조금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추측된다.

우리나라 자조금이 아직 초기발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또 하나의 지표로 계획 대비 자금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이

다. 3대 의무자조금인 한돈, 낙농, 한우 자조금의 경우에도 2011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87.3%에 불과하며, 계란와 육계 자조금은 집행률이 평균 55.9%

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3대 자조금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 중 특히 

조사연구(75.7%)와 운영관리비(40.9%)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데, 이는 조사연구와 운영관리비 항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예산설정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계란과 육계 자조금은 모든 항목에 걸쳐 전반적

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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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대 자조금 산란계와 육계

예산(A) 집행(B) B/A 예산(A') 집행(B') B'/A'

소비홍보 30,911 29,186 94.4 820 424 51.7

교육 및 정보제공 12,823 11,237 87.6 2,598 1,762 67.8

조사연구 2,687 2,034 75.7 480 172 35.8

수급조절 3,957 3,910 98.8 380 88 23.1

시장개척 0.0 0.0 - 0.0 0.0 -

기타비용 130 77 59.4 0.0 0.0 -

징수수수료 1,377 1,083 78.6 101 17 16.8

운영관리비 4,772 1,953 40.9 435 230 52.8

계 56,658 49,480 87.3 4,814 2,692 55.9

자료: 각 자조금 단체 홈페이지 및 사무국.

표 3-8. 의무자조금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2011년)

단위: 백만 원, %

자조금의 소비촉진 효과에 대하여 그동안 낙농, 한돈, 한우 등 3대 자조금

을 위주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한결같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증연구들은 주로 광고비 지출 1% 증가 시에 소비의 

증가율을 측정한 탄력성을 구하거나, 자조금 1원 지출당 농가의 수익증가 등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도 자조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조금의 성과는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자조금의 적정 규모

이와 같이 자조금의 운용으로 소비촉진 등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 하

더라도 자조금을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돈자조금

을 제외하고는 진행된 바 없었다. 김민경 외(2007)는 양돈자조금의 소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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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효과 연구

낙농

∙광고선전비 1% 증가가 1990년 이전에는

0.297%, 그 이후에는 0.011%의 우유 소비를

증가시킴

∙자조금 1원의 광고홍보비로 최소 4.5원 이상

의 수익 증가, 기타활동 포함 시 총 50원 이

상의 효과를 가져옴

∙음용 우유 소비촉진 광고로 1999∼2003년에

2.0∼11.6% 정도의 소비량 증가

∙공익광고비용 1원당 23.7원의 효과

∙소비촉진활동 비용 1% 증가는 0.0188%의 소

비 증가, 1천만원당 약 28톤 소비 증가

∙노재선 외(2004)

∙박종수·권용대(2001)

∙민재윤(2005)

∙유도일·김관수(2005)

∙김민경 외(2008)

한돈

∙양돈의 적정 광고비 지출 규모는 매출액의

5% 정도(법적 상한은 0.5%)

∙광고를 보고 돼지고기 소비를 증가시킨 가구

가 39.7%

∙김민경 외(2007)

∙박종수 외(2011)

한우

∙광고를 보고 국산 쇠고기를 구분하여 구매하

는 비율이 증가한 소비자 63.0%

∙자조금 광고비 1원당 평균 14.1원의 소득 효과

∙한성일(2010)

∙노경상 외(2011)

표 3-9. 자조금의 소비촉진 효과 계측 결과

효과를 근거로 할 때 매출액의 5%까지 자조금으로 거출하는 것이 적정규모

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법정상한인 0.5%를 10배 정도로 초과한 것으로 

자조금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민경 외(2007)에서 이용한 Dorfman and Steiner(DS), Nerlove

and Waugh(NW), Zhang and Sexton(ZS) 등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양돈, 낙

농, 한우, 계란, 육계 등 5개 의무자조금 사업의 두당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하

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자조금의 적정 거출률보다는 광고홍보 등 적정 

광고비율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광고비용이 국내 축산자조금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가정하에 두당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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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델

Dorfman and Steiner(DS) 모델은 해당 축종산업의 이윤극대화 1차 조건으

로부터 도출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P는 가격, Q는 물량, A는 광고비용, 


는 매출액 대비 적정 광고

비율,   




는 수요의 광고탄력성,   




는 수요의 가격탄력

성이다. 식 (1)은 수요의 광고탄력성이 클수록(즉, 광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즉,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의 감소폭이 더 작을수록) 이윤 극대자는 광고비 

지출이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DS 모델은 생산자단체가 시장지배력이 있어

서 시장에서 P와 Q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반면 Nerlove and Waugh(NW) 모델은 생산자단체의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

쟁시장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한다.

(2) 


   



여기서  






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식 (2)는 식 (1)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즉, 가격이 증

가함에 따라 공급물량의 증가폭이 더 작아 추가적인 시장가격의 하락이 없

을수록) 광고비 지출을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김민경 외(2007)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서 소수의 가공유통업체가 시장지

배력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Zhang and Sexton(ZS) 모델을 이용하여 적정 광고

비율을 추정하였다. 시장수요와 농가공급의 선형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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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여기서 Qr은 시장수요, Qs는 농가공급, P는 시장가격, Pf는 농가수취가격, Z(A)

는 광고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5)  

여기서 는 광고의 효율성계수, t는 두당 광고비이다.

식 (3), (4)와 (5)를 이용하면 가공유통업자 i의 수익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6)  

여기서 qi는 가공유통업자 i의 생산량이고 ci는 qi 생산을 위해 투여되는 비용

이다. 가공유통업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식 (6)을 q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7) 


 




 

  





 



식 (7)을 다음과 같이 탄력성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8)    

여기서  



 

: 소비자 가격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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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가격 신축성



 

 


: 가공유통업체의 소비자시장 지배력, ≤≤

 

 

 


: 가공유통업체의 생산자시장 지배력, ≤≤

그리고 와 가 각각 0이면 완전경쟁시장, 1이면 독점시장, 그리고 0.5이면 완

벽한 과점시장임을 의미한다.

식 (8)의 
 

 와
 


를 식 (3)과 (4)로부터 도출하여 대입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Q와 P를 구할 수 있다.

(9)    


(10)   

    

여기서      이며, f(=Pf/P)는 총소비지출 중 농가가 차지

하는 농가비중계수이다. 두당 적정 광고비는 식 (9)의 Q*를 t에 대해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11)     


따라서 매출액 대비 적정 광고비율은 다음과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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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 (9), (10)과 (11)의 광고효율성계수()는 수요의 광고탄력성

( 




)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으며, 


는 식 (3)을 이용하여 도출한 

후 식 (9)의 Q*와 식 (11)의 t*를 대입하면 된다.

나. 추정결과

의무자조금 5개 축종에 대하여 Dorfman and Steiner(DS), Nerlove and Waugh

(NW), Zhang and Sexton(ZS) 등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적정 광고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3-10>이다. 각 축종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KREI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2/2차 연도,

2008)에서 추정한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광고탄력성()은 광고지출비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김민경 외(2007)의 돼지고기 수요함수에 대

해 추정한 광고탄력성(0.019)을 준용하였다. 농가비중계수 f(=Pf/P)는 2000년

에서 2010년까지의 각 품목별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을 이용하였으며, 농식품

부에서 제공하는 도체 대비 정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을 동등하게 하였다.

DS 모델은 생산자단체가 시장에서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

정하에서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한 것으로서 매출액 대비 한돈 5.3%, 한우 

2.0%, 육계 5.9%, 계란 9.5%, 낙농 3.9%가 적정 광고비율이며, 다른 모델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추정되었다. 생산자단체가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가

정하에 추정한 NW 모델의 경우 DS 모델의 결과보다 낮은 한돈 1.6%, 한우 

1.3%, 육계 1.5%, 계란 2.0%의 적정 광고비율 분포를 보였다. 낙농의 경우 낙

농진흥회에서 생산량 쿼터를 통해 공급조절을 하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따라서 탄력적인 가 요구되는 NW와 ZS 모델에서

는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ZS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정 광고비율은 DS 모델과 ZS 모

델을 사용한 추정치의 중간수준을 보였다. ZS 모델에서 사용한 가공유통업체

의 소비자시장 지배력()과 생산자시장 지배력()은 우리나라 가공유통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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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사용변수 적정 광고비율

      DS NW ZS

한돈

0.36 0.019 0.053

0.36 0.84 0.019 0.016

0.5 0.5 0.45 0.36 0.84 0.019 0.030

0.2 0.2 0.45 0.36 0.84 0.019 0.045

한우

0.94 0.019 0.020

0.94 0.49 0.019 0.013

0.5 0.5 0.78 0.94 0.49 0.019 0.015

0.2 0.2 0.78 0.94 0.49 0.019 0.019

육계

0.32 0.019 0.059

0.32 0.92 0.019 0.015

0.5 0.5 0.88 0.32 0.92 0.019 0.032

0.2 0.2 0.88 0.32 0.92 0.019 0.050

계란

0.20 0.019 0.095

0.20 0.74 0.019 0.020

0.5 0.5 0.73 0.20 0.74 0.019 0.041

0.2 0.2 0.73 0.20 0.74 0.019 0.073

낙농 0.49 0.019 0.039

주: 1) 는 가공유통업체의 소비자시장 지배력, 는 가공유통업체의 생산자시장 지배

력, f는 농가비중계수,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는 공급의 가격탄력성, 는 

수요의 광고탄력성, DS는 Dorfman and Steiner 모델, NW는 Nerlove and Waugh

모델, ZS는 Zhang and Sexton 모델을 의미함.

2) 계란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08년 이후 조정된 수치임.

표 3-10. 시나리오별 매출액 대비 적정 광고비율

의 시장지배력이 0.5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0.5와 0.2인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가정 시, 즉 가공유통업

체가 생산자시장과 소비자시장에 모두 완벽한 과점형태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매출액 대비 적정 광고비율은 한돈 3.0%, 한우 1.5%, 육계 3.2%, 계란 

4.1%로 추정되었다. 가공유통업체의 양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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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적정 광고비율은 한돈 4.5%, 한우 1.9%, 육계 5.0%, 계란 

7.3%로 완벽한 과점형태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돈의 

경우, 김민경 외(2007)에서 추정한 적정 광고비율은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4.2%(    경우)와 5.5%(   )였는데 이는 상이한 

탄력성(, )과 농가비중계수(f)를 사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5개 의무자조금의 매출액 대비 적정 

광고비율을 추정한 결과 한돈은 1.6~5.3%, 한우 1.3~2.0%, 육계 1.5~5.9%, 계

란 2.0~9.5%, 그리고 낙농 3.9%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 매

출액 대비 실제 거출비율(한돈 0.18%, 한우 0.48%, 육계 0.02%, 계란 0.04%,

낙농 0.22%)은 물론 법정 거출액 상한인 0.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5개 자조금 품목 모두 자조금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의무자조금 5개 품목(특히 육계와 계란)은 거출단가 인상 또는 거출대상 

확대를 통하여 자조금 규모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3.6. 직접 언론광고 시 보조금 사용금지

자조금의 소비홍보를 위해 신문이나 방송에 직접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

과는 크지만 비용도 비싸다. 규모가 작은 자조금은 신문·방송 직접광고를 엄

두도 못 낼 수 있고, 웬만한 자조금이라도 몇 번 광고하면 연간 예산을 모두 

소모해버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 두 번의 직접광고에 자조금을 사용하고서는 사명을 다한 것처

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자조금법 은 제4조 ②항에서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직접 광고를 

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조

금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소비홍보 촉진을 주목적으로 설정된 자조금에 대

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특히 

계란과 육계 등 소규모 의무자조금과 육우, 오리, 양록, 양봉 등 임의 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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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금규모(억원) 회원 수(명)
자조금단체
생산점유율(%)

파프리카 18.5 521 89.9

참다래 5.3 1,111 55.0

백합 6.4 173 81.9

인삼 4.3 12개 조합 6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2012.

표 3-11.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품목 자조금 개황(2011년 기준)

조금의 경우 TV나 신문광고가 소비홍보의 파급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영세

한 기금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소비홍보사업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축산자조금법 제4조 ②항의 광고비 지출규제 

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됨이 바람직하다. 농수산자조금법 은 축산자조금

법 과 달리 보조금의 광고사용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광고비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운영 실태

4.1.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품목 자조금 개황

임의자조금 중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등 4개 품목은 의무자조금으

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파프리카와 참다래 자조금은 2000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인삼(2007)과 백합

(2011)은 자조금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자조금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

로 생산자들의 공감대와 결속력이 큰 품목들이므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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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농가들의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금 규모는 이들 그룹의 자조금 중 파프리카가 18.5억 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나, 나머지는 4억～6억 원대로 영세하다. 회원수는 참다래가 1,000명

을 넘고 있으나 파프리카(521명)와 백합(173명)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인삼

자조금의 회원은 12개의 인삼조합이어서 생산자인 인삼농가의 직접적인 참

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삼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체계의 전환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다.

4.2. 자조금의 관리 운영

농수산자조금법 에 의하면 원예부문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에서 주요사

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는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단

체에 한해서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 품목 중 백합만 

47명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단체는 효과적인 자조금 운영

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의무자조금을 준비하는 4개 원예품목은 농수산자조금법 에서 규정하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영세

한 자조금 규모로 인하여 사무국 규모와 역할은 취약한 형편이다. 현재 사무

국 직원 수(사무국장 포함)는 파프리카 5명, 참다래 2명, 백합 2명, 인삼 1명

에 불과하여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증원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사무국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기준에 미흡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규정에 직원교육 및 채용기준 방안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체결

의 객관성과 투명성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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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거출기준

파프리카 회원보유 재배면적의 평당 1,000원

참다래 각 영농조합 생산량 기준 kg당 30원(3,000원/kg의 1%)

백합 ha당 2백만 원(생산액의 1.5% 수준)

인삼 농가 평당(식재면적 기준) 50원

자료: 각 자조금 단체.

표 3-12. 자조금별 거출기준(의무자조금 준비단계 품목)

4.3. 자조금의 거출

의무자조금 추진 4개 품목(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은 여타 원예자조

금 품목들에 비해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율이 비교적 높고(파프리카 90%,

참다래 55%, 백합 82%, 인삼 63%), 회원 농가의 사업참여도 상대적으로 높

다. 대다수의 원예부문 자조금들이 농가로부터 직접 거출하기보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대납을 통하여 조성하고 이에 매칭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

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들 4개 품목은 농가거출비율이 높다는 것이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

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예분야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통경로로 인해 유통단계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은데 이들 4개 품목은 생산단계에서 재배면적기준 또는 물량

기준으로 거출하므로 거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이는 자조금단체가 

회원의 영농상황을 파악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파프리카(1,000원/3.3m2), 백합(667원/3.3m2), 인삼(50원/3.3m2)은 재배면적기준

으로 참다래(30원/kg)는 물량기준으로 거출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준비 4개 품목은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시 보다 효과적인 

자조금사업 진행을 위하여 자조금 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농

수산자조금법 제8조 ①에서 규정한 의무거출금의 한도(농수산물의 평균 거



제3장 자조금 운영 실태 분석54

품목 생산액 거출액 상한(A) 거출액 실적(B) 거출액 비율(B/A)

파프리카 1,744 17.4 9.3 0.53

참다래 469 4.7 3.0 0.64

백합 325 3.3 3.2 0.98

인삼 10,666 106.7 3.2 0.03

주: 1) 생산액은 품목별 연간생산량 ×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2) 거출액 상한은 생산액 × 1.0%.

자료: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백합은 자조금단체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내부자료.

표 3-13. 의무자조금 준비품목 거출액 상한과 거출액 실적 비교

(2011년 기준)

단위: 억 원

래가격의 1,000분의 10 이내)를 감안할 때 백합은 거출상한에 육박하였으나 

파프리카, 참다래, 인삼은 거출단가의 인상 등을 통하여 거출액을 증액할 수 

있다.

기존 거출대상자에 대한 거출단가 인상 외에도 거출대상 확대를 통하여 

자조금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을 추

진 중인 품목들의 경우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일괄적으로 포

함시킬 경우 자칫하면 어렵게 발족시킨 의무자조금 단체의 기존 생산자 회

원들과 거출비율 및 사업선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선은 품목별로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업자부터 선별적으로 포함시키고 점차적으로 참여자를 확대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수출비중이 높은 파프리카의 경우 수출업자

를, 뉴질랜드와 칠레 수입 물량을 감안해도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참다래

의 경우 수입업자를, 종구를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대일 수출비중

이 높은 백합의 경우 종구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그리고 가공식품 비중이 

높은 인삼의 경우 가공업자를 자조금 거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장 자조금 운영 실태 분석 55

용도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소비홍보 33.6 70.7 14.5 74.8

교육, 유통개선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38.3 10.6 2.7 13.6

조사연구 - 1.5 - -

수급조절 13.8 - 14.4 -

시장개척 - - 59.0 7.6

운영관리비 14.3 17.2 9.4 4.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자조금별 용도분류 기준이 달라 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표 3-14.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용도(2011년)

단위: %

4.4. 자조금의 용도 및 운용 실적

여타 원예자조금에 비해 생산자의 참여도가 높은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4개 

품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 및 정보제공에 사용하는 자조금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으며 품목별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는 점이다. 원예자조금 중 자조금 규모가 가장 큰 파프리카는 소비홍보와 교

육 및 정보제공에 자조금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급조절과 운영

관리비로 지출한다. 반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이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참

다래는 자조금 총액의 70% 이상을 소비홍보에 사용하고 수급조절에는 지출

하지 않는다. 인삼은 재배기간이 장기(5~6년)이므로 인위적인 수급조절이 어

려워서 관련 지출이 없고, 70% 이상의 자조금을 소비홍보에 지출하고 교육 

및 정보제공(13.6%)과 시장개척(7.6%)에도 사용한다. 백합은 일본 수출비중

이 높으므로 시장개척에 가장 많은 금액(59%)을 지출하고, 소비홍보와 수급

조절에 각각 14.5%와 14.4%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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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용도 예산(A) 집행(B) B/A

소비홍보 1,387 1,412 101.8

교육, 유통개선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916 840 91.7

조사연구 7 8 113.3

수급조절 356 347 97.6

시장개척 365 408 111.9

운영관리비 448 432 96.4

계 3,478 3,446 99.1

주: 자조금별 용도분류 기준이 달라 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표 3-15.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2011년)

단위: 백만 원, %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4개 품목들 중 인삼을 제외한 3개 품목은 영세한 자

조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자조금 사무국(인삼은 농협중앙회 내에 

사무국 설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운영관리비가 여타 자조금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자조금 총액의 최소 10%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수산자조금

법 시행규칙(안)에서 정한 기준(10억 원 이상 조성액의 100분의 20, 10억 원 

미만 100분의 30)은 일단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효과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조금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4개 품목 

자조금은 현재 임의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99.1%로서 3대 의무

자조금(87.3%)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집행률이 높

은 조사연구(113.3%), 시장개척(111.9%), 소비홍보(101.8%)는 각각 참다래, 백

합, 인삼의 해당 항목에 대한 높은 집행률에서 기인한다. 나머지 항목들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임으로써 이들 4개 품목의 자조금이 예산수립 

단계부터 명확한 사업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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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자조금 운영 실태

5.1. 임의자조금 개황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4개 품목을 제외한 원예품목과 양록,

오리, 양봉, 육우 등 4개 축산품목이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

조금은 품목에 따라서는 조성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직과 관리운영

면에서 초기단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기까지 앞

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감귤, 사과, 배는 조성

액 대비 농가납부율이 50% 정도로 농가들의 관심도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원예품목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자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금의 납부도 회원농협이 대납하고 있는 실

정이어서 자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자조금의 대부분의 생산자는 자신들이 자조금의 회

원이란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4개 축산부문 임의자조금도 대상 농가의 가

입률이 낮고 자조금의 거출률도 저조하여 발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

로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농가의 참여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야 할 형편이다.

5.2. 자조금의 관리 운영

자조금의 관리 운영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기능과 사무국의 실무처리 능

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임의자조금 단체들은 두 부분 모두 취약한 것으로 평

가된다. 대부분의 임의자조금은 제대로 된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지 못하며, 구성 요건인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을 충족한 자조금의 경

우에도 생산자단체 및 협회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으므로 자조금의 독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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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기금규모
(억 원)

회원 수
(명)

자조금단체
생산점유율(%)

조성액 대비
농가납부율(%)

감귤 16.2 11,422 100.0 66.5

사과 4.1 58,333 67.5 50.2

배 4.3 18,146 80.1 44.6

양파 2.0 133 55.3 0.0

마늘 0.7 98 72.5 0.0

고추 0.6 69,152 58.0 0.0

배추 4.2 117 56.2 0.0

친환경농산물 13.6 160 49.4 33.4

포도 5.8 25,393 92.5 30.6

복숭아 3.3 9,876 86.8 24.7

참외 4.4 22 78.4 8.4

오이 3.5 7,586 59.4 11.1

가지 1.4 28 74.2 0.0

딸기 3.8 61 56.3 0.0

토마토 7.9 120 56.5 17.4

단감 4.4 15,950 68.0 14.2

육묘 3.0 69 74.8 100.0

절화 22.6 3,579 54.7 90.9

분화 1.8 1,008 56.1 0.0

양록 1.7 - - -

오리 8.0
400

(농가300, 업체100)
- -

양봉 8.5 12,000 - -

육우 3.1 5,500 - -

주: 양록, 오리, 양봉, 육우의 자조금단체 생산점유율과 조성액 대비 농가납부율은 확

인되지 않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2012).

표 3-16. 임의자조금 품목 자조금 개황(2011년 기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사무국의 경우도 모든 임의자조금이 별도의 사무

국을 두지 못하고 농협, 협회, 연합회 직원이 협회 고유 업무 등과 겸임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취약한 사무국 기능으로 인하여 대다수 자조금단체들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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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회원가입
임원자격을 부적절하게 제한, 회원자격을 개인이 아닌

농협과 생산자단체로 한정

임의자조금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기준 미달, 총인원 수 기준 미달

거출금 납부 주체 생산자가 아닌 농협이 대납

사업의 용도 특정사업 편중, 1회성 홍보 치중, 실적 없음,

자금 집행

회계의 미분리(자부담/국고), 자부담 우선집행 미이행,

집행지침 미준수, 부적절한 집행(해외연수), 회계규정

미수립, 회원조합에 재배정하여 나눠먹기

자료: 농식품부(2010.1)에서 발췌 정리

표 3-17. 원예자조금 실태조사 지적사항

의 상당 부분을 협회나 단체, 회원조합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상황이다. 일부 

자조금단체의 경우 조합이 부과금을 납부했다가 다시 사업비로 받아서 사용

하게 되어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전혀 없는데다가 추가로 정부보조금까지 받

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예산과 사업비

의 분류기준과 계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 소통이 투명하지 않으

며,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등 업무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4. 자조금의 용도 및 운용 실적 참조).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대부분

의 생산자들은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 기존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조금단

체도 큰 불만이 없다. 이처럼 자조금 사업의 성과와 직접 생산자의 인센티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조금의 성장·발전 동기가 촉발될 수 없고, 지금

과 같은 영세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의 참여동기와 자조금사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회복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3. 자조금의 거출

각 임의자조금은 적절한 부과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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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거출기준

감 귤 출하액의 0.14%

사 과 100원/kg당

배 출하액의 0.08%

양 파 출하액의 3%이내

마 늘 출하액의 3%이내

고 추 재배면적 1ha 30만 원

배 추 계약재배면적의 1% 이내

친환경농산물 계통출하금액의 0.03%

포 도 출하액의 0.1%

복 숭 아 출하액의 0.15%

참 외 출하액의 0.15%

오 이 출하액의 0.139%

가 지 출하액의 0.517%

딸 기 출하액의 0.077%

토 마 토 출하액의 0.17%

단 감 출하액의 0.3%

육 묘 계통출하액의 0.33%,신규회원 1백만 원

절 화 출하액의 0.1∼0.8%

분 화 재배면적(㎡)당 302.5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2012.

표 3-18. 자조금별 거출기준(임의자조금 품목)

가 투명하지 못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여 효과적인 부과금의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 임의자조금의 거출률은 60% 이하이며, 40%가 안 되

는 단체가 6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농식품부 2010.1). 특히 원예 

임의자조금의 거출방식은 출하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나 유통구

조가 다양하여 생산자 거출이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농협이 대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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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축산부문 임의자조금도 적절한 부과지점을 통한 거출률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육우와 양록은 신고두수별로 일정금액을 거출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문전거래로 이루어지므로 정

확한 사육두수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육우와 양록의 거출

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축장 또는 절각장 등 집하장을 부과지점으로 정해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리와 양봉은 회원당 일정금액을 자조금으로 

거출하고 있으나 이는 자조금이라기보다는 단체의 회비 성격이 짙다. 따라

서 자조금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부과금을 마리당 또는 벌통당으로 부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관건은 역시 적절한 부과지

점의 확보에 달려있다.

임의자조금이 일부 농가만의 참여로 운영되는 한 기존 참여자들은 자조금

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미참여자에 대한 불만이 커

져 생산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우선은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자조금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

자를 대신해서 자조금을 대납하는 파행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급하다.

5.4. 자조금의 용도 및 운용 실적

2011년을 기준으로 축산부문 임의자조금은 생산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가장 많은 지출(44.3%)을 하였고 그 다음 항목은 소비홍보

(38.5%), 시장개척(11.1%)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원예부문 임의자조금은 

소비홍보에 가장 많은 지출(53.8%)을 하고, 시장개척(23.8%), 교육 및 정보제

공(14.6%) 순으로 사용하였다. 원예부문 임의자조금의 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비중이 축산부문에 비해 낮은 것은 대부분 품목이 생산자에 대한 별도

의 자조금 관련 교육 및 거출 노력 없이 농협이 대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원예부문 임의자조금의 운영관리비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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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축산 원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홍보 692 38.5 6,244 53.8

교육 및 정보제공 795 44.3 1,691 14.6

조사연구 75 4.2 60 0.5

수급조절 - - 222 1.9

시장개척 200 11.1 2,755 23.8

운영관리비 34 1.9 623 5.4

계 1,797 100.0 11,595 100.0

주: 자조금별 용도분류 기준이 달라 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표 3-19. 임의자조금의 용도(2011년)

단위: 백만 원, %

전체 지출금 대비 5.4%로 별도의 사무국을 보유한 파프리카(14.3%), 참다래

(17.2%), 백합(9.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대부

분의 원예부문 임의자조금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직원 1인에 의해 관리됨

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축산 4개 품목 임의자조금이 평균 

74.6%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원예 20개 품목 임의자조금은 90.6%의 평균 

집행실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 임의자조금은 교육 및 정보

제공에 소비홍보보다 많은 자금을 사용했으나 집행률은 각각 75.0%와 71.0%

로 저조했으며, 운영관리비의 집행실적은 34.1%에 불과했다. 반면 시장개척7

과 조사연구는 100.0%의 집행률을 보이며 계획한 지출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부문 20개 품목 임의자조금도 평균적으로 보면 90.6%의 집행실적을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소비홍보(100.4%)를 제외하면 의무

7 시장개척에 사용된 200억 원은 양봉자조금이 양봉산물연구소 장비현대화를 위

해 지출한 비용으로, 적절한 항목이 없어서 시장개척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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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을 준비하는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등 4개 임의자조금(평균 집

행실적 99.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소비홍보사업

의 경우도 영세한 자조금 규모로 인해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홍보활동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임의자조금 사업수립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임의자조금 품목들은 2000년 이후 자조금 조성 자체를 활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 지나치게 생산액이 작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

다. 예컨대 양록은 축산물 생산액의 0.09%, 우엉은 농산물 생산액의 0.0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0.5%(축산) 또는 1.0%(원예) 이내에서 자조

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 실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규모 임의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특성에 맞게 통합운영을 하거나 거출단가

를 늘려 적정수준의 기금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자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목
축산 원예

예산(A) 집행(B) B/A 예산(A') 집행(B') B'/A'

소비홍보 975 692 71.0 6,217 6,244 100.4

교육 및 정보제공 1,060 795 75.0 2,085 1,691 81.1

조사연구 75 75 100.0 102 60 58.8

수급조절 - - - 302 222 72.0

시장개척 200 200 100.0 3,246 2,755 84.9

운영관리비 99 34 34.1 844 623 73.8

계 2,409 1,797 74.6 12,802 11,595 90.6

자료: 축산 - 각 자조금 단체.

원예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표 3-20. 임의자조금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2011년)

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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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원예자조금의 운영평가

정부는 국내 원예부문 자조금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조금 사업 정

책방향 개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8년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원예 자조금 단체의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 평가결과를 근거

로 정부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2012년 평가대상은 2011년도 정부지원 

25개 원예품목 중 농림사업이 제한된 자두를 제외한 24개 품목이며, 평가대

상 24개 품목 중 사업 4년차 이상 21개 품목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013

년도 보조금을 차등지원한다. 정부는 자조금 단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폭을 2012년에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등급 평가점수
보조금 지급기준(자체 조성액 대비)

2008～2011년 2012년

우수(A) 80점 이상 100% 100%

보통(B) 60～80점 90% 70%

미흡(C) 60점 미만 80% 4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2012.

표 3-21.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평가는 크게 자조금 사업 기반구축 부문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8개 지표를 평가한다. 각 지표와 가중치는 <표 3-22>의 첫 번째 컬

럼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년 이후 각 지표별 평균 득점을 보면 사업비 집

행률을 제외하고는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도 지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농가납부율을 보면 최고 실적이 2010년 50.9%였으나 2011

년에 41.3%로 하락했고, 기금조성규모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회원가입 

증가율은 상승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오히려 9.3%나 감소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임의자조금의 운영상태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개선정도도 미약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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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자조금 농가납부율(25점) 47.6 38.9 50.9 41.3

자조금 조성규모(10점) 394 379 353 360

자조금 조성성장률(10점) 10.3 11.7 5.3 2.4

회원가입 증가율(10점) 7.4 10.8 11.5 △9.31

사업비 집행률(10점) 88.8 95.5 89.5 92.7

자조금 교육실적(15점) 2.0 3.0 2.6 3.5

대중매체 홍보실적(10점) 28.4 28.6 34.5 30.3

자조금관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10점)
2.46

(신규지표)

주: ( )내는 총점 100점에 대한 지표의 가중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2012).

표 3-22. 주요 지표별 사업실적 평가 결과

단위: %, 백만 원, 명

6. 문제와 시사점

6.1. 문제점

가. 자조금제도의 왜곡 가능성

우리나라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조금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

킬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단체만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일부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배

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조금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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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 생산자협의회

그림 3-8. 자조금단체와 생산자단체의 포함 관계

발전의 동기가 약하여 자조금의 영세성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첫째,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2호는 농수산업자에 생산자단체를 포함시

킴으로써 회원 중에 개별 생산자가 없는 생산자단체만으로도 자조금의 설립

을 가능케 한다. 이는 대농위주의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를 동일시함으로

써 자조금의 기본 취지와 배치된다. 법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는 농협, 산림

조합, 5인 이상의 법인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원예자조금은 농협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개별 농업인은 자조금과 무관한 상태이다.

그러나 축산자조금법 은 축산업자를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

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자

조금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수산자조금법 도 이를 참조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전체 회원 투표를 통

해서 결정되도록 규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대의원회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제5조 ①, 제23조 

②, ③과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①, 제21조 ③, ④). 우리 자조금의 모태가 

된 미국은 자조금의 지속여부 및 법령의 개정 등 주요사항의 결정에 대해 모

든 농가가 참여하는 직접투표(referendum)를 거치도록 하여 전체 회원의 의

사를 반영한다.

셋째, 자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모든 농가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안배되어야 하나 우리 자

조금 대의원회는 대농위주로 구성될 우려가 높다. 예컨대 축산자조금법 제

8조 ④는 대의원의 선출에서 선출구 단위로 선출하되 “축산업자 과반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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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구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

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사육규모가 대의원 선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자조금단체의 의사결정에서 납부금액에 비례한 투표권을 인

정하는 것으로서 소농의 권익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은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모든 형태의 농가가 균등하게 참여하

도록 농무부가 후보들을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넷째, 자조금 회원의 참여동기와 자조금사업 성과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

지 않아 자조금의 성장동기가 약하고, 그 결과 자조금의 영세성이 지속될 우

려가 있다. 생산자들이 자조금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서 기

존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을 운용함으로써 정부보조금까지 확보하게 된 것만

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정부와 자조금 역할 분담

자조금은 생산자의 자조적인 이익증진 노력의 일환이므로 정부는 이를 지

원하고 감독하는 선에서만 자조금 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자조금 전반에 대한 감독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 이는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

해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자조금

법 은 자조금의 목적에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시장개입을 독려하고, 거출금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

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수급조절을 

자조금의 목적에 포함시킨 선진국은 없으며 특히, 일본은 수급조절 및 소비

촉진 등의 행위를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이용선 외, 2010).

우리나라 자조금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내수부문

에 관한 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고 수출촉진을 위해서만 지원하며, 자

조금의 부과금 징수와 자금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감독기능에 한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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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 규정

자조금 정의

▪ “농수산자조금”은 …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

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 농수산자조금법(이하 농자

법) 제2조 4호)

▪ “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축산자조

금법(이하 축자법) 제2조 4호)

생산자 정의

▪ “농수산업자”란 … 농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농자

법 제2조 2호)

- 생산자단체는 농협, 산림조합, 5인 이상의 단체

▪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

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축자법 제2조 2호)

자조금의

설치 또는

폐지

▪ 농수산 의무자조금의 설치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

는 대의원의 2/3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 찬성을 받

아야”( 농자법 제6조 ①)

▪ 농수산 의무자조금의 폐지는 “대의원회에서의 찬반투표 또는 

농수산업자의 1/2 이상이 요청한 때”( 농자법 제21조 ③,④)

▪ 축산의무자조금의 설치는 “대의원의 2/3 이상 투표, 투표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축자법 제5조 ①)

▪ 축산의무자조금의 폐지는 “대의원에 의한 찬반투표 또는 축산

업자의 1/2 이상의 요청을 얻어야”( 축자법 제23조 ②, ③)

대의원회

▪농수산 의무자조금의 경우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

는 의무자조금단체는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농자법 제12조 ①)

▪ 축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

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2/3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축

자법 제8조 ④)

표 3-23. 자조금의 설립 취지와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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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제정 및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자조금관리단체의 자금집행 등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는데, 이 

비용(공무원의 봉급과 활동비용 일체)을 자조금단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이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김종훈, 2007).

호주는 처음에 마케팅보드와 유통명령 등을 통해 공급과잉 시에 생산조정 

등을 통해 이익보장을 도모하였으나,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나 생산자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진 이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 마케

팅 활동에 한정하여 자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

고 있는데, 호주 R&D 투자의 약 40~50%가 자조금에 의한 것이라 한다(이기

풍, 2008; Alston, 2007).

한국 미국 호주

조성 목적
소비홍보, 수급조절,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홍보, 수출촉진 연구개발, 마케팅

운영 품목 수 34개 380여 개 62개

운영주체 자조금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개발회사 등

납부주체 생산자, 계열사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

및 수입업자
첫 번째 구매자

납부형태 임의제, 의무제 의무제 의무제

징수 도축장 수납 대행 도축장 수납 대행 정부 직접 징수

정부지원 거출금 비례 지원 수출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역사와 특징

1992년 미국식 도입

→ 수급조절 등 정책

의지 포함

1933년 유통명령 도입

→ 생산조정 개념 포기

→ 소비홍보 초점

19세기 마케팅 보드 도

입 → 생산조정 개념

포기 → 연구개발과 마

케팅에 초점

표 3-24. 국별 자조금 운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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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가의 낮은 인식

자조금 제도의 당초 취지는 생산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공동의 이익

을 위한 자조활동을 수행한다는 데 있으나, 대다수 임의자조금 품목의 생산

자는 자조금 자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원예품목의 

자조금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대납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생산자 자발성

이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이후 자조금 품목의 확대

라는 외적 성장에만 치중해온 결과에서 기인하며, 자조금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인식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결여는 저조한 거출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적절한 부과지점을 설정하여 거출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자조금단체와의 충돌이 불

가피하고, 생산자 간에도 무임승차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자조금 자체에 대한 개별농가들의 무관심은 자조금 총회나 대의원회에 대한 

불참으로 이어져, 자조금단체는 대농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 소농의 무

관심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자조금 품목, 특히 

임의자조금 품목의 경우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기에 앞서 생산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라. 자조금의 거출문제

소규모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의 인식제고와 함께 거출방식

과 거출대상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거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거출하는 일부 축산의무자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자조금은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여 농가 납부율

이 60% 이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원예자조금단체는 조합이 대납

하거나 협회비 중에서 일정액을 자조금으로 납부하므로 생산자는 자조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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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 조차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자조금 거출대상도 대부분의 국내 자조금의 경우 생산자에 한정하여 거출

하므로 자조금 조성규모의 확대가 어렵고, 자조금 제도의 혜택을 일부 누리

고 있으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업자 등에 대

한 무임승차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반면 미국 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와 수입업자가 자조금 거출대상이며, 호주도 생산자와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일부 품목(사탕수수 등)의 경우 가공처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 자조금은 사업목적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참여주체

로 구성되어 있다.

6.2. 시사점

우리나라 자조금을 발전단계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현황과 문제

점을 검토한 결과 자조금제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켜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 자조금 정책은 자조금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 기존 생산자단체 중심의 설립 및 운영을 용인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원예자조금의 경우 자조금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를 회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작 생산자는 자조금의 운영에서 배제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또한 발전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형태가 다양한 자조금이 혼재

해 있어 일률적인 기준이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였다.

이제는 자조금의 조성을 독려하기보다는 운영 중인 자조금이 건실하게 발

전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자조금의 근본 취지에 맞게 생산자 중심

의 조직 결성 및 운영, 자조금사업의 편익을 누리는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유인, 자조금 납부자 누구에게나 균등한 의사표시의 기회 제공, 자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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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 말

▪ 유사 주정부기관을 설립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광고 지원

20세기 초

1935: 플로리다 의무자조금

1937: 아이다호, 아이오와

1939: 미시건, 워싱턴

20세기 중후반 이후

1979: 주법에 의한 소비촉진프로

그램 241개

1986: 316개

2002: 369개

20세기 초

1933: 농업조정법

1935: 수정 농업조정법

1937: 농산물마케팅협약법

(AMAA)

1954: 전국양모법(최초 연방정부

품목별 자조금법)

▪ 연방정부 차원의 품목별

자조금법 입법 요청

1980～1990: 품목별 자조금법

제정 활발

2007: 품목 자조금법 17개

< 주 > < 연방 >

자료: 김종훈, 2007에서 발췌 정리.

그림 3-9. 미국의 자조금법 발달 과정

리·운용의 투명성, 정부의 지원에 따른 모럴헤저드 극소화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조금의 인정 필요성(김동환, 채성훈, 2006)이 거론되기

도 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어 이를 배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자조금이 먼저 발전하여 전국자조금

으로 진화하여 왔다. 품목 중에는 지역집중도가 높고 생산자 간의 소통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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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잘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전국 생산자와는 합의가 잘 되는 않는 경우 

지역자조금을 인정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현재 자조금

이 조성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조금제도 개선방안 제4장

1. 자조금 정책방향의 전환

1.1. 현황과 문제

지금까지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은 가능한 많은 품목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 스스로의 시장 대응력을 키우도록 유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정부

는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고, 자조금사업의 규모화를 지원하였다. 자조금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인 일부 생산자들이 합의할 경우 전체 생산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설립을 인정하였다. 품목별 협의회나 품목대표자회의는 자

체 내에서 합의만 된다면 임의자조금 설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의

무자조금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만 합의되면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농수산자조금은 생산자단체를 농수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개별 생산

자를 회원으로 하지 않고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었다.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으로 자조금은 34개 품

목 또는 축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자조금을 설치할 대상 품목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한 때 생산액 기준으로 30대 품목을 우선 자조금 대상 품목으로 

정한 적도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은 품목은 

쌀, 고구마, 호박, 무 정도이다.

자조금 실시 품목이 확대되고 총기금규모가 급성장하였지만 그 내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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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아직 자조금은 발전 초기단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5대 의무자조금 

중 한돈, 한우, 낙농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독립시

키는 등 정착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육계와 산란계자조금은 거출률이 

50% 선에 그치는 등 의무자조금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 임의자

조금은 자조금의 관리기구 및 성격, 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실태에서 적지 않

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아직도 생산자단체가 부과금을 납부하여 생산

자들은 해당 자조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도가 낮은 품목도 상당하다.

임의자조금이다 보니 부과금을 납부하는 생산자가 일부에 그치고 기금의 조

성규모도 10억 원 안팎이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더구

나 자조금을 관리할 전담 인력이 없어 품목별 협의체나 농협이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모두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자조금제도를 규정하는 법이 자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 

조항을 갖고 있다. 자조금의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화를 지향하고 있으면

서, 임의자조금 때의 제도운영의 편의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부과금 납부

를 모든 생산자에게 강제하면서도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채널이 없거나 작

동하지 않을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은 회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총회를 

두고 있으나, 150명이 넘으면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은 아예 총회가 없이 선출구에서 선출된 대의원만

으로 자조금의 존폐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대농 중심

의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조금을 용인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소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채널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제는 자조금의 조성을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자조금의 내실을 다지는 방

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자조금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는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었으며,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으므로 제

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을 엄격하게 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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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도 개선방안

자조금제도의 정책방향을 ‘자조금의 조성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

전’으로 전환토록 한다. 자조금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자조금으로 관리·운

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모든 생산자

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운영과 감독, 사업집행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먼저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산자 회원이 없는 자조금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농협이 생산자의 부과금을 대납하는 구조나 자

조금의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생산자가 회원으로서 

직접 자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또 상응하는 책임

을 지는 구조로 전환토록 한다.

둘째, 대의원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총회와 대의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안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수산자조금법

에 총회만이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축산자조금은 총

회를 두어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이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원의 선출 시 영농규모별 안배를 하여 특정계층이 구조적으로 소

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과금을 납부하는 회원 중에서 영세소농 그룹

에 일정한 비율(예: 10%)의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관리·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정부의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관

리지침의 보완, 사무인력의 전문화, 사무국 등 사무기구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홈페이지 등 생산자와의 소통공간에 자조금 거출, 관리·운영,

사업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

써 생산자가 자조금 사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 관리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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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있어서도 품목별로 회계처리의 표준화를 통하여 집행지침 미준수와 부

적절한 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소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자조금의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되 

투명한 감독과 지원으로 자조금 용도의 공익성 등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조금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의 구분도 필요

하다. 기존의 생산자단체는 생산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조금을 출범시킬 때는 이들이 자조금단체가 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의무자조금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모든 생산자들이 자

조금사업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를 독립시킴으로써 기존의 생산자

단체(협회 등)의 사업과 자조금사업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조금 발전단계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2.1. 현황과 문제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각 자조금의 품목 특성과 처한 상황 및 발전단계

를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자조금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지도 감독은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조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작용하고, 시작 단계에 있는 자조금 단체에게는 정부보

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

인 자조금 사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돈, 낙농, 한우 등 3대 자조

금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자조금 단체의 정부 의존성을 지속시키고 

자조금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 원예자조금의 경우 농가의 참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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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저조하여 농협이 대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조금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차등보조금 적용은 자조금 발전에 큰 의미가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

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개선방안

정부가 자조금 제도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유형을 의무자조금(한돈, 낙농, 한우, 육계, 계란), 의무자조금 준비단계(파프

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임의자조금(여타 품목들)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

고 각 자조금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 의무자조금

정부는 5개 품목 의무자조금에 대하여 자조금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제도

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자조금의 설립 및 폐지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회원 투표방식으로 개정하고, 대의원과 관리위원 선정 

시 경영규모도 고려하여 모든 지역 및 규모의 농가가 공정하게 안배된 위원

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출대상

을 가공업자, 사료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까지 확대하고 납부거부자 또는 

비협조적인 기관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보조금의 일몰제 추진 등에 대비한 자구적

인 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의무자조금 축종별 적정자조금 거출률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거출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자조금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자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회원의 부담액을 높여도 좋

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의무자조금 회원에게 자조금의 효과를 확실히 인

지시켜 거출금의 납부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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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자조금(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등)에 

대해서는 의무자조금 설치 시의 관련 요건을 개선(예컨대 대의원회와 관리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 중요 사항에 대한 납부자 전원 투표 방식 등)하여 출

발부터 건실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무자조

금화를 대비한 회원 및 잠재회원(의무자조금화되었을 때 회원)에 대한 교육

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조금 거출률 증대를 위해서는 거출대상자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되 어렵게 전환한 의무자조금의 기존 생산자 회원과 거

출비율 및 사업선정 등에 있어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

중하게 판단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품목별로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업자부터 선별적으로 포함시키고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면 점

차적으로 참여자를 확대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의무

자조금이 정착될 때까지 정부보조금 등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임의자조금

정부는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

고, 일정 기간 내에 의무자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생산자의 

자조금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합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임의자조금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자의 조직으로 전환 유

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임의자조금의 

인력 및 사무실 등 자원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인력과 공동사무실 운영 등의 방안을 세우고 모델을 개

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과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

정기간(예컨대 10년 등)이 지나도 의무자조금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자조금

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의 대폭 감축(50% 등)과 같은 유인책을 통하여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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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폐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의무자조금 거출 담당

3.1. 현황과 문제

의무자조금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나 축산업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거출금(부과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의무거출금은 시장에 판매된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거래 사실

의 확인이 중요하다. 현재는 납부자(농수산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직접 납부

하기 어려운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납케 할 수 

있다. 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농식품부장관이 고

시한 기관 또는 단체(농수산자조금)나 관계법에 따른 작업장 대표(축산자조

금)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거출금의 납부자와 수납자인 의무자

조금관리위원회 사이에 이러한 대납기관이나 수납기관을 두는 것은 거래사

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의무거출금을 부과하며, 효율적으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문제는 납부자는 물론 중간 기관인 대납기관이나 수납기관이 의무자조금

의 징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이다. 만일 이들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

거나 대납 또는 수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

하여 이들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무거출금의 징수기

관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축산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등을 수납기관으로 하여 의무거출금

을 수납토록 하고 있는데, 일부 축산업자는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하고, 일부 도축장은 거출금을 수납하고서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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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도

축장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자조금사업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

무자조금의 거출과 관련하여서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농식품부, 지방자

치단체, 도축장, 축산업자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라인이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갖지 않는 한 거출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호주는 농림부 산하의 LRS(Levis Revenue Service)

가 직접 부과금을 거출해서 자조금단체에 배분해준다. 미국의 경우는 자조

금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거출하기도 하지만 일부 자조금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 시트러스는 주정부가 

사무국을 운영하여 부과금을 직접 징수하여 자조금단체에 배분한다.

우리 농업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수납기관이 수납

업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육계는 

의무자조금임에도 거출률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양돈과 한우 등의 경우에

도 영세도축장이 수납에 비협조적이어도 법률적인 제제를 가하기보다는 수

수료 인상 등의 유인책을 먼저 강구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부과금

(assessment)을 조세(tax rate)로 표현하여 국가에 의한 징수란 의미를 부여하

고 있다. 의무자조금의 경우 부과금 거출이 강제화되지 않는 한 무임승차 문

제를 해소할 수 없어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무

자조금의 거출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2. 개선방안

의무자조금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

안으로 호주의 LRS와 같이 자조금 부과금 거출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

할 수도 있고, 농식품부의 품목별 담당부서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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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현장에서 수납기능을 원활히 집행하

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자조금의 부과금 거출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조금의 거출까지 정부가 대행하면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더 심해져 자조금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조금의 공익성과 거출기능의 강제성, 그리

고 거출금의 대납기관과 수납기관은 자조금단체의 외부에 있어 이들이 적극

적인 협조의사가 없는 한 자조금 거출과 관련한 통제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력과 권위를 가진 정부가 역할을 해준다면 효과적

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4. 회원 투표로 자조금 존폐 결정

4.1. 현황과 문제

현행 자조금 제도는 자조금의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

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자조금의 설치와 폐지와 같은 중대사안에 대

해서도 전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만으로도 결정 가

능하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유사한 조직에

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이다.

현행법은 의무자조금의 설치는 농수산업자(축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2/3 이

상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①; 축산

자조금법 제5조 ①)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의 폐지 의결은 좀 더 복잡하다. 농수산자조금의 폐지는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첫째,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청하면 의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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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폐지를 요청하면 폐지된 것으로 한

다. 셋째, 농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폐지

를 명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경우도 첫째와 둘째는 같지만 셋째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첫째의 축산업자의 서명요청 기준이 가축의 사육

두수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의 서명요청을 하

면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자조금의 경우, 설치와 폐지에 대한 규정은 단순하다. 농수산자조금의 

설치는 농수산업자의 100분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축산 임의자조금의 경우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승

인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 서명을 받아서 설치한다.

임의자조금의 폐지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소속된 농수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폐지를 요청하면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축산 임의자조금의 경우도 이와 같다. 즉, 임의자조금의 경우 폐지

는 한 가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의무자조금에 비해 단순하다. 하지만 

여전히 소속 회원(농수산업자, 축산업자)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임의자조금위

원회의 찬반투표인 점은 문제가 된다.

자조금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에서 대의원회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회원(농수산업자, 축산업자) 전체의 총의와 같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다. 대의제는 특정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에 특별히 중요한 사안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통례다.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게 하지만 대통령

은 직접선거로 뽑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법 은 조

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되, ‘조합의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합병’, ‘정관에서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정한 경우 조합장 선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요구한 

임원의 해임’ 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명시해놓았다. 민주주의

가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권위는 직접민주주의에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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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즉, 대의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의 총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수산자조금 의무자조금에서 농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생산자의 자발적·자율조직으로서의 성격

을 감안한다면 이 때에도 회원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점이다. 특히, 축산 의무자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도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4.2. 개선방안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은 회원 전체의 찬

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의무자조금이나 임의자

조금 모두에 해당된다.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총회가 있으므로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하면 된다. 이를 제외한 사안은 대의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게 하

면 된다. 축산자조금은 총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를 신설하든지 아

니면 회원 전체의 찬반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폐지 결정에서 생산물이나 가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농의 의사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조

금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일부 축산업자의 공헌을 평가해주어야 하고,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자조금 설립이 촉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

적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이제 자조금 설립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중시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의무자조금의 경우는 자조금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에게도 부과금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영규모의 대소에 

따른 차별화는 계층의식을 유발하고, 상호 협력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축산

업의 전문화도 충분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회원(축산업자) 간의 이질성 차이

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 조항을 살려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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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은 제도 도입 시 생산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실

시한 이후 계속 시행여부를 전체 회원 투표(referendum)로 결정한다. 뉴질랜

드는 자조금(Levy) 실시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부과금 납부대상자와 수납

자 등)를 대상으로 부과금제도 시행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공지

하고, 이들이 농림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린다(박종수 외,

2006. p66). 호주 역시 부과금을 신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

의 긴밀한 협의와 투표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박종수 외, 2006, p72)

한국 미국

1. 공동준비위원회 설립(축산단체)

2. 가축사육두수 조사

(지자체→농식품부)

3. 대의원 선출(축산단체)

4. 거출금 납부 투표(대의원회)

5. 관리위원회 설립(축산단체)

6. 사업계획 수립·제출(축산단체)

7.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장관)

1. 품목별 대표집단/농민대표의 대정

부 자조금사업 청원

2. 청원안에 대한 공개논평의 접수

3. 청원안의 적법성 여부 결정

4. 청원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5. 공청회 의견을 참작한 청원안의

조정

6. 조정안에 대한 공개논평 접수

7. 위 5와 6을 기초로 한 정부의 최종

안 결정

8. 해당 생산자의 찬반투표

9. 과반수(어떤 품목은 2/3 이상) 찬성이

면, 발효 또는 폐지(termination)

표 4-1. 한국과 미국의 자조금제도의 실행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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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문·방송 직접광고에 보조금 사용 허용

5.1. 현황과 문제

축산자조금법 제4조 ②항은 정부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과 신문광고

(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PPL)는 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자

조금법 은 이러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자조금의 주목적이 소비촉진에 있고, 그러한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시킴으

로써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

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자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자조금의 주요 용도는 소비홍보 촉진이므로 정부보조는 소비홍보 촉

진에 사용해도 되지만, 소비홍보 행위 중에서 신문과 방송에 직접 광고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해석해도 무리이다. 신문과 방송의 직접광고는 비

용이 많이 들고, 자조금단체가 안이하게 직접광고 몇 번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모럴헤저드가 나타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란 해석도 있

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직접광고 행위가 모럴해저드에 해당되는 것인

지 아닌지를 가려내어 규제를 하는 것이 원론적인 답일 것이다. 규제자의 편

의를 위해 원천적인 지출 봉쇄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

다. 더구나 동일 부처의 다른 자조금법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5.2. 개선방안

축산자조금법 의 제4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조금단체가 

신의성실로써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감독하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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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 조항을 넣는 것은 법

의 취지나 자조금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규제

6.1. 현황과 문제

현행 자조금법에서는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상한선을 법규(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로 제한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의무자

조금의 관리운영비용은 조성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조성액의 8%,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0%로 제한한다. 농수산자조금은 제정 중인 시행규칙에서 

10억 원 이상은 조성액의 20%, 10억 원 미만은 30%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규로 운영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경직적이어서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원예부문 임의자조금 중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의무자조금을 준비 중인 파프리카의 경우 

2011년 자체조성액이 9억 2,400만 원이었고 사무국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이 

2억 6,300만 원(자체조성액의 28.5%)이었다. 사무국 직원 5명(사무국장 포함)

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1억 5,200만 원까지 포함한 비용임을 감안할 때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운영비 상한으로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후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물론 자조금의 운영

의 파행을 감독하는 정부로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자

조금 납부자의 자율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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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선방안

우리 자조금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특히, 자조금 사무국의 규모와 전문성은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조금 규모 및 운영의 성숙도가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사무국의 운영비 상한을 법규로 제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

준하에 신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매년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자조금단체인 플로리다주 시트러스는 사무국 운

영비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연방자조금의 경우에도 자조금 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른 1996년에 제

정된 상품소비촉진과 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에서 운용관리비용을 당해 연도 수입

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 촉진

7.1. 현황과 문제

임의자조금은 의무자조금에 비해 설립과 폐지가 용이하고 회원 가입도 자

발성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만큼 자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전체 34개의 농업부문 자조금 중 의무자조금은 축산부문의 5개에 불과하고,

2005년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무한 상태다. 현재 3~4개 정도

의 품목에서 의무자조금화를 준비 중이나 준비 수준은 정도차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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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머지 임의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도 확실

하지 않고 그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가 자조금 시행 

역사가 짧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문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무자조금의 전환을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좋다는 안일한 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부에서는 임의자조금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상당수의 자조

금은 그만 둘 것이라 평하기도 한다. 또한, 자조금의 회원이 해당 품목 생산

자의 극히 일부인 경우 전체 생산자를 회원으로 한 자조금단체로 육성에 소

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임의자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사업을 실시한 지 4년 이상이 된 자조금에 대해서 평가

결과 우수(A) 등급은 자체조성액의 100%, 보통(B) 등급은 70%, 미흡(C) 등급

은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등지원 정책은 자조금단

체를 자극하고 보다 건실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태로 보아 충분한 유인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이 중론이다.

임의자조금은 생산자에 대한 참여와 거출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거출률이 

낮고 무임승차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 만일 영세한 자조금이 정부의 지원 

때문에 존립하고, 사업의 성과도 약하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단체

를 유지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생산자 스스로의 자조·자립조직

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확립이 필요하다.

7.2. 개선방안

임의자조금이 회원 수를 늘리고 부과금 거출률을 높여가도록 제도적 장치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임의자조금의 평가를 축산자조금에 대해서

도 시행하여 농수산자조금과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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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의자조금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증가율 수(현재 10%)와 농가 납입비율(현재 25%)

의 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정부보조의 차별화 기준으로 임의자조금의 존속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자조금으로 10년 이상 존속하는 자

조금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의 지급수준을 50%로 감축하여 정부의 보조가 

자조금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8. 자조금별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 여부 선택

8.1. 현황과 문제

자조금의 목적으로 수급조절이 적절한 것인가에 논란이 많고, 자조금단체

들은 정책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동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생산액에 대한 

극소액 부과원칙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자조금이 수급조절 목적의 사업을 하

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많다. 정부는 ‘자율적 수급조절’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조금단체별로 자기 품목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것

을 우려한다.

사실 자조금과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의 문제는 뿌리부터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 자조금 설치의 근거가 되었던 농발법 은 “농수산물의 판로확

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①, ②항)”고 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가 

수급안정에 관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안법 이 자조금 근거법이 된 것

도 같은 논리이다. 따라서 자조금의 시작이 수급조절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 농업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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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 제한적이다. 품

목에 따라서 생산조정, 수매처분 등을 하기에는 자금규모가 너무 작아 실효

성이 없다.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들과 협의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을 위해 큰 목적으로 수급조절이란 용어를 반드

시 넣어야 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또한 낙농 같은 경우는 쿼터제에 의해 

수급조절을 하므로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은 필요 없는 정책수단이다. 반

면 일부 원예 품목의 경우 작은 규모나 교육 등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이 전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 한다면,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개선방안

자조금별로 정관에 자조금의 목적에서 수급조절을 명시하도록 한다. 정부

는 수급조절의 중요한 목적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목적을 제외

하는 자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차등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은 논리적인 문제일 뿐 전체적인 자조금제도의 활성화 발전방향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

면 자조금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수준을 낮추어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대안으로는 자조금을 통해 수급조절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실

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즉 수급조절 목적의 기

금배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의 지급비율(matching fund ratio)을 상향 조정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적시켜서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급조절의 필요성은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조금의 극소액 부과원칙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다. 즉 수급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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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생산액 또는 매출액에 대한 법정 거출

액 단가를 다른 자조금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수급조절의 효과가 큰 품목

에 대하여 생산자도 높은 부과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따른다면 이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소규모 자조금 공동사무실 운영

9.1. 현황과 문제

자조금은 독자적인 사무실의 운영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자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자조금의 경우 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업무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상당수의 원예자조금은 농

협에 의탁하여 자조금 업무를 보고 있으며, 담당 직원의 보직 순환으로 전문

성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

자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자조금 단

체는 공동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사무

실 설치를 통한 공동 사업운영은 품목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자조금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사무실의 운영 등에 대해서 자조

금 단체별 독자성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9.2. 개선방안

정부는 우선 소규모 자조금의 공동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품목과 운영범위

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원예품목 자조금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무실, 회계, 광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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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대행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 운영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규모 자조금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농협이 위탁 관리하는 대다수 원예자조금의 경우 유사한 광고 및 소

비홍보사업을 품목만 바꾸어 시행하므로 차별성이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또한 품목별로 유사한 각종 계약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때 담당직원의 전

문지식 미비로 인한 계약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 및 비용의 비

효율성은 공동사무실 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개선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

는 공동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조금의 성과를 높이는 자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10.1. 현황과 문제

우리 자조금은 광고홍보 등 소비촉진 용도에 중점을 두고 많은 비용을 지

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측정 및 제고 방안이 미흡하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

내 자조금 단체는 이벤트 행사 등 소비홍보사업 실시 후 설문지를 통한 만족

도 조사에 그치고 별도의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3대 자조금은 방

송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량분석을 통한 효과측정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조금법 에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

시하여 농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축산자조금법 은 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산자조금 단체는 현재 개

별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예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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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식품부를 대신하여 보조금 차등지원을 위한 사

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률, 대중매체 홍보지출금액 등에 

한정함으로써 사업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농수산자조금법(2013년 2월 시행예정) 은 제31조 ①에서 “의

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10.2. 개선방안

각 자조금 단체는 소비자 광고에 대한 정확한 효과 측정을 위하여 월별 또

는 최소한 분기별 광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광고 지출기준이 아닌 

실제 방영된 시점의 광고 분당 지출비용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자조금 광고 데이터는 연간 총지출금액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한우 자조금의 경우도 월별 지출 데이터는 관리하나 

방영시점의 광고 분당 지출금액까지는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

우 대부분의 연방 자조금 단체들은 심지어 일별 방영 광고 데이터까지 관리하

고 있어 정확한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하다.

자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축산자조금법 도 농수산

자조금법 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외부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규정을 포함하

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1996년에 제정된 미국 농업발전 및 개혁법안(FAIR

Act) 은 모든 전국 규모의 자조금 사업은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대학이나 

컨설팅회사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경제성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농무

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제5장

자조금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달한 재원을 

말한다. 농업부문의 자조금은 각국의 발전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이름으

로 불리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소비홍보 촉진 목적의 ‘Check-off program’으

로, 영국 등 유럽에서는 기술개발과 소비홍보 목적의 ‘부과금제도(Levy

system)’로 불린다.

자조금제도는 생산자 등 자조금의 납부자(또는 부과대상자), 수납자, 관리·

운용기구,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 간의 관계와 행위를 규정짓는 법

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납부자가 부과금을 관리기구에 직접 납부하기 어

려운 경우 대납기관에 대신 납부를 의뢰할 수 있고, 관리기구는 자신을 대리

하여 납부금을 수납할 수납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다. 자조금의 제도개선

은 이들 전체가 시스템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조

금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조금의 징수행위가 이루어지

는 부과지점이 명확하고, 거출방법이 효과적이어서 부과금을 명확하게 거출

할 수 있어야 하며, 거출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조금제도에 적

용되는 원칙으로는 무임승차 배제, 법정자진부과, 수익자 부담, 극소액 분담,

거래시점에서 자동공제, 납부자단체에 의한 관리,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

램 등이 있다.

자조금제도의 법적근거는 1990년 농발법 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축

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과 농안법 에 근거하

여 운영된다. 축산을 제외한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의 자조금은 2013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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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제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양계가 임의자조금 형태로 시작하였으

며, 2004년에는 양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의무자조금 시대를 열었

다.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사업에 동의하는 회원들만이 부과금(거출금)을 납부

하고, 자조금단체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홍보, 교육·정보제공 등의 목적

에 자금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전체 생산자 또는 관련 업계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만이 회원인 임의자조금제도하에서는 무

임승차자가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자조금의 지속적 운용을 어렵게 한다. 의무

자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은 자조금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생산자 또는 부과대상

자에게도 강제로 부과금의 납부를 요구함으로 이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있었다. 의무자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앞

세워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하여 유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자조금은 축산부문이 선도했지만 2000년 농안법 에 

의해 원예부문 자조금이 만들어지면서 그 숫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농가

에서 거출하는 기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기존 생산자단체 중

심의 자조금 설립을 인정한 것이 자조금 설립을 촉진하였다. 현재는 34개 품

목(축종)에서 자조금이 실시되고 있으며, 한돈, 한우, 낙농, 육계, 산란계는 

의무자조금이다.

자조금의 기금규모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

다. 기금규모의 증가속도는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인효과, 자조금 품목 수의 

확대, 의무자조금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규자조금 설치

도 없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는 자조금도 없어 기금규모가 늘지 않고 있

다. 2010년에 설치된 자조금은 이후 기금규모가 감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제도적으로 완성단계의 자조금이지만 현재 5개 의무자조금 

중 산란계와 육계자조금은 거출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의무자조금으로서

의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돈, 한우, 낙농 등 3대 의무자조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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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규모가 67억 원에서 330억 원에 이르고 별도의 사무국을 갖추는 등 제도

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무국의 인력과 전문성은 선진국 자

조금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무국 인력이 가장 많은 한우 자조금 

인력이 11명인 데 비해 미국의 연방양돈자조금은 80명, 플로리다주 시트러

스 자조금에는 42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다. 취약한 인력은 자조금 사업의 전

문화와 효율화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등에서 취약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실적도 2011년 3대 의

무자조금이 87.3%로 저조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의무자조금은 55.9%에 불

과하였다.

자조금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결같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하

였다. 이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이나 모형의 약점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자조금 시행 초기의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전문가는 소비

홍보비 지출의 누적효과 때문에 최근의 성과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

였다.

의무자조금의 경우 신규 회원(부과금 거출 대상자)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거출금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기금규모를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자조금사

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조금의 최적규모가 얼마인가에 관심

을 갖게 된다. 연구에서 Dolfman and Steiner(DS) 모델 등 몇 가지를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 법정상한액 기준(0.5%)보다 훨씬 큰 수치가 나와 부과금 단가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예부문 자조금 중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등은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 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 큰 효과

를 보게 된다면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자조

금은 규모가 영세하여 소수의 사무국 직원을 두고 있음에도 관리운영비가 

기존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 신규로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자조금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

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자조금 규모가 영세

할수록 전임 사무국 직원을 두면 이 비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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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은 원예부문 25개 중 4개의 의무자조금 준비 중인 자조금을 제

외한 21개의 자조금과 축산부문 4개 자조금을 묶어 한 그룹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자조금은 기금규모, 관리운용, 자조금의 거출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점

이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임의 자조금의 경우 농협이 자조금단체의 회원(사

실상 부과금 대상자)이어서 실제 생산자는 자조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

는 상태이다. 이들 자조금은 기존의 품목별 협의회가 자조금단체로 전환한 

것이며 실제로는 같은 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이 낸 협회비가 자조금 거출금

으로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협회로서는 이 보조금

까지 합하여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자조금의 

업무도 대부분 농협이 위탁해서 관리해주는데, 이들은 순환근무를 하므로 

사무역량의 축적이 일어날 수도 없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임의자조금 운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2008년 이후 운영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자조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않고 영세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자들은 자

조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산자단체의 간부들은 현재 수준으로도 큰 불만

이 없기 때문이다.

자조금제도의 틀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자조금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고, 정부와 자조금의 역

할 분담이 불명확하며, 농가의 자조금 인식도가 여전히 낮고, 3대 의무자조

금을 제외한 자조금의 거출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

산자단체 만으로 자조금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서 생산자와 유리된 자조금이 

존재하며, 생산물에 기준한 대의원 선출과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

의원회만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자조금회원의 참여동기와 자조

금사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조금의 성장동기가 약하여 

자조금의 영세성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 우리의 자조금은 법적으로 자율적

인 수급조절을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만

만치 않다. 자조금은 생산물에 대한 극소액을 부과해서 모은 자금인데, 수급

조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투입하려면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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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생산조절 등을 처음에는 시도

하였다가 실효성이 없어 포기하였는데 우리가 이를 배우지 않고 무리하게 

자조금 사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자조금의 발전 경과와 운영 실태를 종합할 때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전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정책은 자조금의 설립을 촉진하고 자조

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들의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단체로 전환하

는 것을 용인하였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자조금의 확대를 유인하

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대할 품목도 많지 않고, 기존 자조금의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부 부담의 증가에 따라 자조금의 확대보다는 건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서 자조금제

도의 개선방안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토록 한다.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모든 부과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확립,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운영과 감독, 사업집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무

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농수산자조금법 을 개정하여 

생산자단체를 농수산업자에서 제외하고, 소농층에서도 대의원이 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의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조금단체를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임의자조금으로 유

형화하여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의무자조

금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전체 부과대상자의 투표제로 전환하고, 부과대상자

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거출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집행강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자조금은 설

치요건을 개선하여 출발부터 건실한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자조금 인식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협이 대신 운영하는 

자조금은 생산자 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영세자조금의 사업전문화와 효

율화를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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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 일부 자조금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지

만 자조금 거출에 따른 높은 비용을 권위와 강제력이 있는 정부가 대행할 경

우 크게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자조금의 존폐문제는 반드시 회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률적 효

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신문·방송의 직접광고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막는 축산자조금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 자조금의 본래 목적과 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가 불일치하며, 굳이 법적 규제가 아니라 선의의 지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 영세한 자조금이 많은 우

리 실정에서 경직적인 법적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에 정부의 지도로 대체해도 좋을 것이다.

일곱째,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으로 존

속 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조금의 목적에서 ‘자율적 수급조절’이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자

조금의 정관에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하여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른 수급조절 제도를 갖고 있는 낙농자조금의 경우는 이 용도

의 자금이 불필요하지만 일부 원예자조금의 경우 수급조절이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이해되어 일어나는 논

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홉째, 영세자조금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

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공동사무실과 회계, 광고행사 등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자조금 소비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과학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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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은 시행한 지 20년이 되었다. 자조금 품목 수나 기금

이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는 더 이상 확대할 품목도 몇 개 남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한 임의자조금이며, 생산자인 농

업인이 부담하는 거출금 비율은 매우 낮다. 자조금단체도 기존의 생산자단

체여서 기존의 사업과 자조금 사업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듣는다. 자

조금의 관리운영이 불투명하고, 사업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소리가 나오며, 정

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2년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 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자

조금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은 이러한 

기대를 담아 온전한 자조금이 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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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참고 자료

　 　 조성 축종[품목] 수
(B)

품목당
조성액
(A/B)

　 　 자체조성 정부지원 계(A)

1992 　 2.6 1.3 3.9 2 1.9

1993 　 2.7 0.9 3.6 2 1.8

1994 　 2.2 0.0 2.2 2 1.1

1995 　 3.3 1.2 4.5 2 2.2

1996 　 3.7 0.9 4.6 2 2.3

1997 　 0.9 0.4 1.4 2 0.7

1998 　 2.3 1.0 3.3 2 1.6

1999 　 21.8 8.5 30.2 3 10.1

2000 　 19.4 11.5 30.9 4 7.7

2001 　 23.3 18.3 41.6 5 8.3

2002 　 22.8 20.8 43.6 6 7.3

2003 　 29.7 27.3 57.0 11 5.2

2004 　 69.2 61.2 130.4 15 8.7

2005 　 137.1 109.0 246.1 20 12.3

2006 　 227.6 164.3 391.8 23 17.0

2007 　 317.6 217.2 534.8 29 18.4

2008 　 406.1 282.2 688.3 33 20.9

2009 　 402.7 268.7 671.4 33 20.3

2010 　 480.2 285.4 765.6 34 22.5

2011 　 493.3 279.2 772.4 33 23.4

연평균
증가율

’92～’00 28.5 32.0 29.7 　 18.9

’00～’11 34.2 33.6 34.0 　 10.6

’92～’11 31.8 32.9 32.2 　 14.0

주: 자체조성 = 거출금 + 이익잉여금(이월금, 이자 등 기타수익 포함)

자료: 원예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자조금 도입백서(2009).

축산 - 각 자조금단체 및 협회, KCI 자료집 3호.

부표 1. 자조금의 조성 총규모(축산+원예)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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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홍보

교육,
유통개선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조사연구 수급조절 시장개척
운영
관리비

계

절화 38.1 9.4 0.0 4.4 45.3 2.8 100.0

파프리카 33.6 38.3 0.0 13.8 0.0 14.3 100.0

감귤 66.5 16.3 0.6 5.4 7.5 3.8 100.0

친환경농산물 54.3 21.0 2.8 0.0 19.6 2.2 100.0

난 85.4 0.7 0.0 0.0 7.4 6.5 100.0

토마토 45.6 18.0 0.0 0.0 27.8 8.6 100.0

백합 14.5 2.7 0.0 14.4 59.0 9.4 100.0

포도 54.7 24.3 0.0 0.0 16.8 4.1 100.0

참다래 70.7 10.6 1.5 0.0 0.0 17.2 100.0

참외 30.1 29.6 0.0 0.0 39.8 0.5 100.0

단감 61.2 12.4 0.0 0.0 24.8 1.7 100.0

인삼 74.8 13.6 0.0 0.0 7.6 4.0 100.0

배 59.1 16.4 0.0 0.0 11.6 13.0 100.0

배추 50.3 19.0 0.0 4.0 11.4 15.2 100.0

사과 59.6 14.1 0.0 0.0 9.5 16.8 100.0

딸기 35.3 26.4 0.0 0.0 32.2 6.1 100.0

오이 25.3 2.5 0.0 0.0 71.9 0.3 100.0

복숭아 60.6 13.9 0.0 0.0 24.3 1.1 100.0

육묘 58.3 20.7 4.4 6.4 0.0 10.1 100.0

양파 95.3 0.0 0.0 0.0 0.0 4.7 100.0

분화 49.8 0.0 0.0 0.0 43.2 7.0 100.0

가지 72.2 18.5 0.0 0.0 8.8 0.4 100.0

마늘 70.5 0.0 0.0 0.0 0.0 29.5 100.0

고추 56.6 7.8 0.0 0.0 0.0 35.6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부표 2. 원예 자조금 용도별 지출구성비(2011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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